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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중앙회장  김 준 봉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의 농어촌 들녘을 강타한 태풍 피해지역 복구와 보상대책 마련에 바쁜 

중에도 오늘 “한농연 대선공약 요구안 발표 및 각 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

회”에 함께 하고 계신 내빈 여러분과 한농연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

립니다.

‘돈 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던 MB정부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과 농업계의 MB정부 농정에 대한 평가 점수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증대하고 있고, 근시안적

인 물가정책과 농축산물 생산비 부담은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이은 

FTA 추진과 토지 개발을 위한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농지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농업인과 정부ㆍ국회가 슬기롭게 현안

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를 비롯한 농업계 모두가  

어느 때보다 막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곳 국회에서 여상규 의원님과 김영록 의원님을 비롯한 농

업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하는 “한농연 대선공약 요구안 발

표 및 각 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는 많은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 우리 한농연은 지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현장 농가 및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체 대선공약 요구사

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논의될 한농연의 요구사항은 현장에서 요구

하는 가장 시급한 농정현안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한농연 대선공약 요구사항은 여야를 막론하고, 더욱 큰 국정  

핵심과제로 승화시켜 냉철한 검토와 수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농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될 18대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토대로 12만 

농업경영인은 350만 농업인들이 원하는 영양가 있고 튼실한 낟알 같은 농정공

약을 당당히 요구하여 여야 각 정당에 힘있게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지금의 총체적 위기는 우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의 국제 곡물가 상승과 농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해 전 국민이 국내 농업ㆍ농촌의 보호를 위해 매진

해야 할 것입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만,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을 위해 정부ㆍ국회ㆍ

농민단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그러한 초석

을 다지고, 생산적인 논의와 농정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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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 한농연 대선 공약 요구안 발표 및 각 정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

○ 일 시 : 2012년 9월 14일 오후 3시

○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귀빈식당

○ 주최/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 행사 식순

시간 내용

15:00～15:20 개회식(국민 의례 및 대회사, 축사)

15:20～17:00 한농연 정책토론회 

17:00～17:20 청중토론 

17:20～17:30 정리 및 종료 

3. 토론자

이름 및 직책 소 속 역할

이정환 GS&J 이사장, 前농촌경제연구원장 좌장

김준봉 한농연중앙연합회 중앙회장 토론자 1

여상규 새누리당 대선 지역발전공약개발단장(국회의원) 토론자 2

김영록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3정조위원장(국회의원) 토론자 3

정명채 경실련 농업정책위원장, 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4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 원장 토론자 5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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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대선 공약 요구안 발표 및

각 정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

들어가며

- 이명박 정부 5년 농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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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 5년 농정 평가   1. 이명박 정부 5년 농정 평가       

□ 본 연합회에서는 지난 2010년 4월 1일 이명박 정부 농정 중간 

평가를 위해 현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토

론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농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0만점에 35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가 나옴.

□ 아울러 본 연합회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12년 4월부

터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재차 실시하였

음.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농정 평가에 대해서는 100만점에 

31.4점으로 나와 중간 평가 보다 더욱 낮은 점수가 나옴.

□ 설문조사를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애정 

및 철학 결여, ▲농업 정책에 대한 불신, ▲도-농간, 농-농간 

양극화 등이 현장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실망한 것으로 나타

남. 특히 MB 정부 출범 이후 농업 초강대국인 미국과 EU와 

FTA가 비준이 되고 중국과 FTA가 체결되어 농업인들의 불신

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돈버는 농업’, ‘성장 위주’의 농업 정책 

기조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이명박 정

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농업의 고부

가가치 산업(식품 산업)과 전환과 막걸리 등 한식 열풍에 대

해서도 현장과 만족과는 많은 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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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1차 산업을 

2 3차 산업으로 전환을 하였다지만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환이 현장 농가의 혜택으로 이어졌는지는 많은 의구심이 듦  

□ 실제, 2005년 2010년 농업생산액은 35조 1,000억원에서 41조 

7,000억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같은 기간 가구당 농업소

득은 1,181만5,000원에서 1,009만8,000원으로 오히려 줄어 듦. 더

욱 심각한 것은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가 도시(4.5

배)에 비해 농촌이 양극화(11.7배)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임.

□ 이처럼 양극화가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정

부의 지원 및 성장에 대한 혜택이 기업농 및 부농에게 집중되었

다는 것을 증명함. 즉,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 농업의 

성장이 현장 농가들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막걸리 열풍 등 한식의 세계화가 우리 농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현장 농업인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실제, 한식세계화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농업인들의 입장에

서는 한식세계화를 통한 우리 농산물 소비가 우선시되어야 

함. 그러나 막걸리 열풍 등 한식의 세계화로 우리 농산물 소

비가 늘어나 농가소득에 기여했다고 보는 현장 농업인은 거

의 찾아 볼 수 없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0대 대기업들은 자산, 계열사,

당기순이익 등 최소 30%~100%가 늘어났고 한-EU FTA(연평

균 1.5조원), 한미 FTA(연평균 8.8조원)로 인해 엄청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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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우리 농업계는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한-미 FTA, 한-EU

FTA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이명박 정부 농정에 대해 현장 농업인들의 평가는 인색 

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점적으로 필요한 산업은 우리 농업계라

는 것을 주지해야 하며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 공약

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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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명박 정부 5년 농정 평가 설문조사 결과     2. 이명박 정부 5년 농정 평가 설문조사 결과        

- 한농연 ‘18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Ⅰ. 기초 인적사항 조사

1. 농업계 활동 분야

농업인 정부 정부산하기관 농협 학계

124명

(58.3%)

7명

(3.3%)

16명

(7.5%)

9명

(4.2%)

34명

(16.0%)

민간기관 농민단체 실무자 기타 무응답 계

13명

(6.1%)

6명

(2.8%)

2명

(0.9%)

2명

(0.9%)

213명

(100%)

○ 설문응답자 213명 중 농업계 활동 분야는 농업인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와 

정부산하기관 순으로 많았음.

2. 전문 분야

통상 농가경제 협동조합 농촌복지 농업인력 지방농정

6명

(2.8%)

39명

(18.3%)

24명

(11.2%)

0명

(0%)

24명

(11.2%)

3명

(1.4%)

식품산업 농산물 유통 기타 무응답 계

0명

(0%)

9명

(4.2%)

42명

(19.7%)

66명

(31.2%)

213명

(100%)

○ 전문 분야는 농가경제가 39명으로 많았고, 협동조합 24명, 농업인력 24명 순으로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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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계 종사 기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무응답 계

9명

(4.2%)

9명

(4.2%)

24명

(11.3%)

39명

(18.3%)

126명

(59.2%)

6명

(2.8%)

213명

(100%)

○ 농업계 종사 기간은 20년 이상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 10~15년 순

으로 분포되었음.

Ⅱ. 이명박 정부 농정 평가 및 차기 정부 농정 관련 설문

1.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농정의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105명

(49.3%)

90명

(42.2%)

15명

(7.1%)

0명

(0%)

0명

(0%)

3명

(1.4%)

213명

(100%)

평점 : 1.57점(5점만점)

○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농정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105명으로 49.3%를 차지

했고, 불만족도 30명으로 42.2%를 기록해 91.5%가 농정에 불만을 표함. 

2. 이명박 정부 취임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농가 경영환경과 농업 정책 방향

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낙후 낙후 보통 개선 매우 개선 무응답 계

72명

(36.6)

102명

(47.9%)

27명

(12.7%)

0명

(0%)

3명

(1.4%)

3명

(1.4%)

213명

(100%)

평점 : 1.80점(5점만점)

○ 이명박 정부의 취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농가 경영환경과 농업 정책 방향 평가

는 낙후가 102명 47.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낙후도 72명 36.6%로 이명박 정부 

이후 경영환경이 낙후되었다는 평가가 84.5%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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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에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농정공약 도덕성 및 인물 소속정당 출신지역 무응답 계

120명

(56.3%)

87명

(40.9%)

3명

(1.4%)

0명

(0%)

3명

(1.4%)

213명

(100%)

○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에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농정공약이 120명 

56.34%로 가장 많았고, 도덕성 및 인물이 87명 40.8%로 2순위를 차지함.

4.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3순위 내에 답한 비중)

구 분 계

1. FTA 피해대책 보완, FTA 추진 재검토 등 통상정책 138명

2. 직물금 확충, 정책자금 지원 체계 개선 등 소득정책 117명

3.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신경분리 등 협동조합정책 66명

4. 삶의 질 향상 계획 보완, 다문화가정 해결 등 농촌복지정책 42명

5. 후계인력, 농업인 교육 등 농업인력정책 72명

6. 산지조직화, 도소매 유통단계 효율화 등 농산물 유통정책 90명

7. 수입농산물 검역, 한식세계화 및 식품관리 일원화 등 식품산업정책 30명

8. 농업관련 기관 재정립, 농업회의소 등 농정추진체계 개편 30명

9. 무응답 54명

합   계 (3순위까지 중복체크) 213명 ×3

○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는 FTA 피해대책 보완, FTA 추진 재

검토 등 통상정책이 138명 응답자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2순위로는 

직불금 확충, 정책자금 지원 체계 개선 등 소득정책이 117명으로 뒤를 이었음.

○ 세 번째로는 산지조직화, 도소매 유통단계 효율화 등 농산물 유통정책이 90명의 응

답자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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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명박 정부 세부 농정 평가 및 차기 정부가 고민해야 할 정책대

안 사항 관련 설문

1. 정부의 ‘국제 통상’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한미, 한 EU FTA의 농산물 협상 결과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102명

(47.9%)

72명

(33.8%)

30명

(14.1%)

0명

(0%)

0명

(0%)

9명

(4.2%)

213명

(100%)

평점 : 1.65점(5점만점)

○ 한미, 한EU FTA의 농산물 협상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102명으로 

47.9%를 차지했고, 불만족도 27명으로 33.8%를 기록해 81.7%가 그간의 FTA 협상

결과에 불만을 표함. 

 나. FTA 농업피해대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117명

(54.9%)

66명

(31.0%)

18명

(8.5%)

3명

(1.4%)

0명

(0%)

9명

(4.2%)

213명

(100%)

평점 : 1.54점(5점만점)

○ FTA 농업피해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117명으로 54.9%를 차지했고, 

불만족도 66명으로 31.0%를 기록해 85.9%가 FTA 피해대책에 불만을 표함. 

 다. FTA 협상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99명

(46.5%)

66명

(31.0%)

33명

(15.5%)

3명

(1.4%)

0명

(0%)

12명

(5.6%)

213명

(100%)

평점 : 1.70점(5점만점)

○ FTA 협상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99명으로 46.5%를 차

지했고, 불만족도 66명으로 31.0%를 기록해 77.5%가 이해당사자 참여에 불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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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균형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93명

(43.7%)

81명

(38.0%)

24명

(11.3%)

0명

(0%)

0명

(0%)

15명

(7.0%)

213명

(100%)

평점 : 1.65점(5점만점)

○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균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93명으로 43.7%를 

차지했고, 불만족도 81명으로 38.0%를 기록해 81.7%가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균형에 불만을 표함. 

2. 정부의 ‘소득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직불금 제도 및 예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42명

(19.7%)

84명

(39.4%)

66명

(31.0%)

3명

(1.4%)

0명

(0%)

18명

(8.5%)

213명

(100%)

평점 : 2.15점(5점만점)

○ 직불금 제도 및 예산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42명으로 19.7%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84명으로 39.4%를 기록해 59.1%가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균형에 불

만을 표함. 

 나. 정책자금 금리 및 지원 체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63명

(29.5%)

93명

(43.7%)

36명

(16.9%)

0명

(0%)

0명

(0%)

21명

(9.9%)

213명

(100%)

평점 : 1.86점(5점만점)

○ 정책자금 금리 및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63명으로 29.5%를 차

지했고, 불만족이 93명으로 43.7%를 기록해 73.2%가 정책자금 금리 및 지원에 불

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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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작물 재해 대책 및 보험제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9명

(18.3%)

108명

(50.7%)

42명

(19.7%)

0명

(0%)

0명

(0%)

24명

(11.3%)

213명

(100%)

평점 : 2.02점(5점만점)

○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9명으로 18.3%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108명으로 50.7%를 기록해 69.0%가 농작물 재해대책과 보험

제도에 불만을 표함. 

 라. 농산물 물가 정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93명

(43.6%)

78명

(36.6%)

21명

(9.9%)

0명

(0%)

0명

(0%)

21명

(9.9%)

213명

(100%)

평점 : 1.63점(5점만점)

○ 농산물 물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93명으로 43.6%를 차지했고, 불

만족이 78명으로 36.6%를 기록해 80.2%가 농산물 물가정책에 불만을 표함. 

3. 정부의 ‘협동조합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4명

(25.4%)

39명

(18.3%)

78명

(36.6%)

12명

(5.6%)

3명

(1.4%)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31점(5점만점)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4명으로 25.4%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39명으로 18.3%를 기록해 43.7%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불만을 표함. 



- 12 -

 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7명

(26.8%)

45명

(21.1%)

69명

(32.4%)

6명

(2.8%)

9명

(4.2%)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27점(5점만점)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으로 26.8%를 차지했

고, 불만족이 45명으로 21.1%를 기록해 47.9%가 농협 경제사업에 불만을 표함. 

 다. 조합원 정예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45명

(21.1%)

60명

(28.2%)

69명

(32.4%)

6명

(2.8%)

6명

(2.8%)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29점(5점만점)

○ 조합원 정예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45명으로 21.1%를 차지했고, 불만

족이 60명으로 28.2%를 기록해 49.3%가 조합원 정예화에 불만을 표함. 

 라.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78명

(36.6%)

54명

(25.4%)

48명

(22.5%)

3명

(1.4%)

3명

(1.4%)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29점(5점만점)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78명으로 36.6%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54명으로 25.4%를 기록해 62.0%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에 불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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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농촌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삶의 질 향상 계획 이행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6명

(16.9%)

69명

(32.4%)

78명

(36.6%)

0명

(0%)

3명

(1.4%)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29점(5점만점)

○ 삶의 질 향상 계획 이행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6명으로 16.9%를 차지했

고, 불만족이 69명으로 32.4%를 기록해 49.3%가 조합원 정예화에 불만을 표함. 

 나.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정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15명

(7.0%)

75명

(35.2%)

87명

(40.9%)

3명

(1.4%)

3명

(1.4%)

30명

(14.1%)

213명

(100%)

평점 : 2.48점(5점만점)

○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정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15명으로 7.0%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75명으로 35.2%를 기록해 42.2%가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정착에 불만을 표함. 

 다. 영세고령농 기초생활 수급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3명

(15.5%)

60명

(28.2%)

78명

(36.6%)

9명

(4.2%)

6명

(2.8%)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44점(5점만점)

○ 영세고령농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3명으로 15.5%를 차지

했고, 불만족이 60명으로 28.2%를 기록해 43.7%가 영세고령농 기초생활 수급에 

불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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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9명

(18.4%)

51명

(23.9%)

78명

(36.6%)

12명

(5.6%)

6명

(2.8%)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44점(5점만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9명으로 18.4%를 차지

했고, 불만족이 51명으로 23.9%를 기록해 42.3%가 조합원 정예화에 불만을 표함. 

5. 정부의 ‘농업인력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3명

(15.5%)

69명

(32.4%)

78명

(36.6%)

3명

(1.4%)

0명

(0%)

30명

(14.1%)

213명

(100%)

평점 : 2.28점(5점만점)

○ 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3명으로 15.5%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9명으로 32.4%를 기록해 47.9%가 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불만을 표함. 

 나. 귀농ㆍ귀촌제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4명

(11.3%)

63명

(29.6%)

84명

(39.4%)

12명

(5.6%)

0명

(0%)

30명

(14.1%)

213명

(100%)

평점 : 2.46점(5점만점)

○ 귀농, 귀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4명으로 11.3%를 차지했고, 불만

족이 63명으로 29.6%를 기록해 30.9%가 귀농ㆍ귀촌제도에 불만을 표함. 



- 15 -

 다. 농업인 교육정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42명

(19.7%)

45명

(21.1%)

87명

(40.9%)

12명

(5.6%)

0명

(0%)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37점(5점만점)

○ 농업인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42명으로 19.7%를 차지했고, 불

만족이 45명으로 21.1%를 기록해 40.8%가 농업인 교육정책에 불만을 표함. 

 라.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경영체 육성 및 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3명

(15.5%)

54명

(25.4%)

78명

(36.6%)

12명

(5.6%)

0명

(0%)

36명

(16.9%)

213명

(100%)

평점 : 2.39점(5점만점)

○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3명으

로 15.5%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54명으로 25.4%를 기록해 40.9%가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불만을 표함. 

6.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산지유통 체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7명

(26.8%)

66명

(31.0%)

48명

(22.5%)

3명

(1.4%)

3명

(1.4%)

36명

(16.9%)

213명

(100%)

평점 : 2.03점(5점만점)

○ 산지유통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으로 26.8%를 차지했고, 불만족

이 66명으로 31.0%를 기록해 57.8%가 귀농ㆍ귀촌제도에 불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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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제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7명

(26.8%)

63명

(29.6%)

48명

(22.5%)

6명

(2.8%)

3명

(1.4%)

36명

(16.9%)

213명

(100%)

평점 : 2.03점(5점만점)

○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으로 26.8%를 차

지했고, 불만족이 63명으로 29.6%를 기록해 56.4%가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제도

에 불만을 표함. 

 다. 대형마트 규제(휴무확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6명

(16.9%)

42명

(19.7%)

60명

(28.2%)

24명

(11.3%)

12명

(5.6%)

39명

(18.3%)

213명

(100%)

평점 : 2.62점(5점만점)

○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6명으로 16.9%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42명으로 19.7%를 기록해 46.6%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불만을 표함. 

 라. 산지 거래 교섭력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7명

(26.8%)

60명

(28.2%)

42명

(19.7%)

9명

(4.2%)

3명

(1.4%)

42명

(19.7%)

213명

(100%)

평점 : 2.07점(5점만점)

○ 산지 거래 교섭력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으로 26.8%를 차지했고, 불

만족이 60명으로 28.2%를 기록해 55.0%가 산지 거래 교섭력에 불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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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의 ‘식품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수입농산물 검역 및 관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4명

(25.4%)

60명

(28.2%)

45명

(21.1%)

9명

(4.2%)

0명

(0%)

45명

(21.1%)

213명

(100%)

평점 : 2.05점(5점만점)

○ 수입농산물 검역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4명으로 25.4%를 차지

했고, 불만족이 60명으로 28.2%를 기록해 53.6%가 수입농산물 검역 및 관리에 불

만을 표함. 

 나. 한식세계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1명

(9.9%)

36명

(16.9%)

87명

(40.8%)

18명

(8.5%)

6명

(2.8%)

45명

(21.1%)

213명

(100%)

평점 : 2.71점(5점만점)

○ 한식세계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1명으로 9.9%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36명으로 16.9%를 기록해 26.8%가 한식세계화에 불만을 표함. 

 다. 식품 안전 관리 체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6명

(16.9%)

45명

(21.2%)

84명

(39.4%)

3명

(1.4%)

0명

(0%)

45명

(21.1%)

213명

(100%)

평점 : 2.32점(5점만점)

○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6명으로 16.9%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45명으로 21.2%를 기록해 38.1%가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불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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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산물 2,3차 산업화로 농가소득 향상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0명

(14.1%)

69명

(32.4%)

57명

(26.8%)

3명

(1.4%)

3명

(1.4%)

51명

(23.9%)

213명

(100%)

평점 : 2.26점(5점만점)

○ 농산물 2,3차 산업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0명으로 14.1%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9명으로 32.4%를 기록해 46.5%가 농산물 2,3차 산업화에 불만을 표함. 

8. 정부의 ‘농정추진체계’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지역 농정 추진체계의 정책 이행 및 기획력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45명

(21.1%)

27명

(12.7%)

78명

(36.6%)

3명

(1.4%)

0명

(0%)

60명

(28.2%)

213명

(100%)

평점 : 2.25점(5점만점)

○ 지역 농정 추진체계의 정책 이행 및 기획력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45명으

로 21.1%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27명으로 12.7%를 기록해 33.8%가 지역 농정 추

진체계의 정책 이행 및 기획력에 불만을 표함. 

 나. 농업회의소 등 민관협력 기구 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7명

(12.7%)

54명

(25.3%)

69명

(32.4%)

0명

(0%)

3명

(1.4%)

60명

(28.2%)

213명

(100%)

평점 : 2.33점(5점만점)

○ 농업회의소 등 민관협력 기구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7명으로 

12.7%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54명으로 25.3%를 기록해 38.0%가 농업회의소 등 

민관협력 기구 지원에 불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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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연계 및 활용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7명

(12.7%)

39명

(18.3%)

75명

(35.2%)

12명

(5.6%)

0명

(0%)

60명

(28.2%)

213명

(100%)

평점 : 2.47점(5점만점)

○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연계 및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7명으로 

12.7%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39명으로 18.3%를 기록해 31.0%가 농업관련 공공기

관의 연계 및 활용도에 불만을 표함. 

라. 농식품 R&D 추진 체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7명

(12.7%)

51명

(23.9%)

63명

(29.6%)

6명

(2.8%)

3명

(1.4%)

63명

(29.6%)

213명

(100%)

평점 : 2.38점(5점만점)

○ 농식품 R&D 추진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7명으로 12.7%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51명으로 23.9%를 기록해 36.6%가 농식품 R&D 추진체계에 불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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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선공약 관련 의견 작성 조사 결과>

- 중복 의견은 삭제 -

1. 정부의 ‘국제 통상’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ㆍ이해당사자의 합의 도출은 물론 FTA 협상에 대한 균형 조성에 힘써야 함.

ㆍ선대책 후협상 기조 유지

ㆍ자동차, 서비스 등 무역이득에 대한 피해산업의 공유 필요

ㆍ국제 통상교섭시 농민들의 의견반영은 반영률이 적음.

ㆍ협상 후의 농민들에게 오는 충격과 영향평가 부족

ㆍ정부가 선타결 후 보수 정책이 만연하고, 협상타결 이후엔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유지 

ㆍ농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도 없이 무한 경쟁으로 몰고가고 있음.

ㆍ농업의 일방적 피해 강요하는 FTA 추진 반대

2. 정부의 ‘소득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ㆍ외국의 사례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직불금 제도가 필요함.

ㆍ직불금 제도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되어야 농산물 가격도 안정화 시킬 수 있음.

ㆍ재해보험의 수요ㆍ공급자 간 불신이 해소되어야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음.

ㆍ농업유통과정에 상인들이 가져가는 마진이 너무나 많음. 실질적인 농민 보호정책이 필요함.

ㆍ유럽은 60%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나 한국은 14%에 불과함.

ㆍ수입일변도의 물가정책은 현장 농가의 의욕 상실만 부름.

ㆍ물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인건비 상승

ㆍ정부는 도시민에 대한 농산물가격 안정만 지원, 농가의 생산비 상승은 안중에 없음.

ㆍ생산량 통계에 대한 부정확성이 한도를 넘어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끼침.

ㆍ작물 보험 의무화 필요

ㆍ정책자금 금리 0% 로 하며 장기 분할 요구

ㆍ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문제 해결

3. 정부의 ‘협동조합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ㆍ신경분리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지원되어야 함.

ㆍ경제 사업분야를 활성화 하려면 농기계 임대 사업과 계통구매사업을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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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재 체계에서는 신용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사업에의 대농민 지원사업 강화가 필요함.

ㆍ지역농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적 발전모델이 중요한데, 중앙회의 간섭이 너무 과도함.

ㆍ농협이 수집ㆍ판매 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함.

ㆍ정부가 경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불과 모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ㆍ식량의 자원화에 대비하여 농협의 영농(농작업 대행) 지원 필요

4. 정부의 ‘농촌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ㆍ농촌의 고령화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ㆍ농촌고령인 기초생활수급 연급, 건강보험제도를 특단의 조치로 혜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ㆍ다문화 가정이 잘 형성되려면 기존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선행되어야 함.

ㆍ현장지향적 복지가 중요 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은 자격규정이 너무 까다로움.

ㆍ젊은 부부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여건 조성 마련 필요

ㆍ농촌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지원 문제, 기초 수급자 등 복지 부분이 확대 되어야 함.

ㆍ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고른 혜택이 가도록 요망

5. 정부의 ‘농업인력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ㆍ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ㆍ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 전문학원과 교육정책이 절실함.

ㆍ후계농 육성은 교육, 규제 등의 정형적인 지원책뿐 아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ㆍ후계농에 선정되어도 담보력이 없어 무용지물

ㆍ체계적인 후계농 육성방안 마련 필요

ㆍ우량하고, 비젼있는 영농조합법인을 발굴해 경영에 도움되는 자금지원 필요

ㆍ후계인력 선발 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6.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ㆍ친환경농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중소농가의 활성화와 경영기법 유도가 필요 

ㆍ대국민적 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ㆍ산지거래 교섭력은 신속 정확 등 신용도가 중요함.

ㆍ농산물 품질관리 인원을 확충하여 실제 조사를 엄격히 한 농산물에 특혜가 지원되어야 함.

ㆍ도매시장, 마트 등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추진해야 함.

ㆍ대형마트는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로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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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형마트 영업규제 조치 환영하고 더욱 규제해야 함.

ㆍ소비지 직거래 활성화에 힘써야 함.

ㆍ유통활성화와 생산된 농산물 제값 받아야 소득이 늘어남.

ㆍ유통단계를 축소해야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감.

ㆍ직거래 장터 개설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ㆍ정확한 통계에 의한 계약 재배를 확대해야 된다고 봄.

ㆍ소농 또는 복합영농 농가들이 판로가 전무한 상태

7. 정부의 ‘식품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ㆍ한식세계화, 식품안전성 2,3차 산업으로의 향상은 국내 농산물 소비와 연계되어야 함.

ㆍ농식품부로 명칭 변경된 만큼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해야 함.

ㆍ가공을 겸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확대 필요

ㆍ수입농산물 검역 강화만이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성을 보장  

8. 정부의 ‘농정추진체계’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ㆍ현재 형식적인 농업관련교육이 만연하고 있음.

ㆍ농업관련 공기관 활용도를 높여야 함.

ㆍ농진청, 기술원과 기술센터 간의 품질기술 개발 연구 실적 할당 의무화 필요

ㆍ관련 기술정보에 대한 연계가 필요함.

ㆍ농업회의소 설치, 다양한 의견 수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도농상생 기대 

9. 기타 의견

ㆍ국제곡물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료와 관련해 조사료 개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ㆍ농업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방향 제시 필요

ㆍ체험마을 등에 정부자금을 많이 투자하는데 효과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함.

ㆍ규모농에 편중된 농정보다 대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추진

ㆍ농업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요구함.

ㆍ농지 이용에 대한 효율적 방안 마련이 필요

ㆍ조사료 개발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분야는 농지 활용이 확대되어야 함.

ㆍ개발된 조사료지를 휴경 방치하면 책임을 부과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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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대선 공약 요구안 발표 및

각 정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

18대 대선공약 요구사항 축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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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한

한농연 8대 주요 농정 비전, 25대 요구안, 57대 실천과제 

1.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동시다발 FTA 추진 중단되어야 합니다.

1) 한중FTA에 농업분야 제외하고, 한미FTA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합니다.

① 한미 FTA를 재재협상하고 부실한 국내 대책 보완해야 합니다.

②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제외해야 합니다.

2) 경제 민주화가 가장 필요한 곳은 농업분야입니다.

③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 법인세 1% 인상하여 농어촌 부흥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④ 축산업(사육)에 대한 대기업 진출제한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⑤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2. 제2의 배추사태 막기 위해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농업 및 직불금 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안정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⑥ 최소한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 농업 예산을 증대해야합니다.

⑦ 직불금 예산 비중을 4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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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춤형 농가소득안정책을 마련하고 쌀 직불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⑧ 보편적 소득 보전책인 밭작물 목표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⑨ 선택적 소득보전책인 수입 보험을 도입해야 합니다.

⑩ 쌀 생산비 및 물가 폭등을 감안하여 쌀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을 인상해야 합니다.

3. 좋은영농환경만들어주면, 농업도좋은일자리가됩니다!!

5) 농가 가계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⑪ 농업인 자녀에 대해 농업 관련 기관에서 50%에 한해 특별채용 해야 합니다.

⑫ 농업인 자녀가 농대 진학시 전액 등록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6) 농업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인력난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⑬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를 통해 농업 인력난을 해소해야합니다.

⑭ 신규 후계인력 유입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 농업 정책 및 금융을 관리 할 컨트롤 타워와 정책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⑮ 농업 금융 경색 완화와 정부 정책 관리를 위해 농업정책금융관리공사를 설립

해야합니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개편, 정부 영농 투자 펀드 조성, 농지 및 직불금 관리 기구 구성, 지방 농정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

⑯ 탄력적인 농업 정책 자금 금리 인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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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⑰ 농가 생산비 보전 쿠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⑱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⑲ 농업용시설(RPC, LPC)에 대해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⑳ 농기자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엄중

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9) 국제 국물가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이 절실합니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해외 사료자원 개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야 합니다.

10) 지속 가능한 축산 사육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또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축산분야 인적․물적 자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11) 농업 금융에도 패자부활제도를 만들어줘서 영농 재기의 도와 줘야 합니다.

 기술력을 가진 성실 영농자가 불가피하게 파산 할 경우 담보력이 없더라도 

농가경영회생구제기금을 만들어 영농을 재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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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종 농작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대책 및 보험 제도를 개

선해야 합니다.

 재해 복구비용의 국가 지원 비율과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가입을 유도 할 수 있

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농업인ㆍ소비자가 WIN-WIN하는유통체계를만들어야합니다!!

13) 일선 농축협중심의 산지유통 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합니다.

 최저가격보장제도 및 유통보전기금의 적립-운영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 일선 농․축협,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영농지원단을 구성․운영

해야 합니다.

 지역 내 산지유통 인프라의 적정 투자 및 시설 이용 제고 방안을 마련․시행

해야 합니다.

14) 농협 사업 구조 개편 이후 농협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일선 농․축협 조합원의 정예화를 전제로 한 체계적 구분․관리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일선 조합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상호금융연합회 독립법인화 완료 일정 명문화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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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내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를 출범해야 합니다.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경매 원칙을 확립하고 정가ㆍ수의매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5. 국민의먹거리인농식품의안보와안전체계를확립해야합니다!!

16) 세계적인 곡물위기에 대비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내 국가 식량 자급 점검 분과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세법 개정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의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17) 식품안전 관리 담당 부처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식품안전 관련 정부 정책을 안전관리․안전 평가를 분리하여 안전 관리에 대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식품 안전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18) 농축산물 품질인증(GAP, HACCP, 친환경)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생산단계 안전성을 위해 GAP HACCP 인증・검사비용의 정부 지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19)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보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하여 식품 보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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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 복지 문제 해결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20)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선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개별 농어촌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 및 전달 체계를 발굴하여 확산해야 합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독려를 위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농업인재해공제제도 개선에 따른 ‘농작업 재해보험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21) 농어촌 사회안정망 구축하여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어촌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 무상 버스 도입, 분만실 공동 이용 방안 마련 등 주요 부문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영세 고령농에 대해 농업인특별보조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7. 농업 민간 분야를활성화하여 농업의자생력을높여야 합니다!!

22) 농민단체 활성화를 통한 농업 민간 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를 구축하여 5년 단위 농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농업회의소 관련법을 제정하여 각 시군구마다 농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

고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시민사회농민단체 지원을 위한 독립재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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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농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농업 교육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업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 농업 인식 바로잡기 교과 과정을 도입하고 

농업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농민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24) 농림수산식품분야 전문 공익방송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에 전문 공익방송을 편성․운영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8. 도․농간 동반성장을 위해 정치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25) 농어촌 선거구 조정과 직능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역 선거구 획정 수에 대한 도농 간 상하한선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과반 이상, 장애인, 여성, 농어업인 등 소외 계층 대표에 대한 공천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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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대선 공약 요구안 발표 및

각 정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

농업인이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한

한농연 18대 대선공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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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기조 

1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동시다발 FTA 추진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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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하고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한-중 FTA 추진시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 1단계 협상에서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 2단계  

협상을 진행해야 함.

○ 한-미 FTA 재재협상 실시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 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재재협상

- 한-미 FTA 긴급 세이프가드에 대해 최소한의 안정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재재

협상. 특히, 발동 물량 요건 완화, 가격도 발동 기준에 포함하고 상시 발동 할 

수 있도록 함.

○ 한-미 FTA 보완대책 마련 

-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 농가 담보력 확대  

- 밭농업직불제 => 밭작물목표가격제로 개편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 강화(기준 가격 90% => 100%)

- 1톤 미만 농업용 트럭 및 4톤 미만 스키드로우더 공급량 확대   

제안 배경

가. 한-중 FTA

○ 한-중 FTA 피해액 대한 정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 지리적 인접성, 농업의 유사성으로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해 농업의 피해에 대해 정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한-중 FTA로 체결로 인해 시나리오별 피해액에 대해 정부는 국회 및 농업계에 

자료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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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부족

-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의견 수렴이 부족 함. 실제, 정부 차원의 

공청회를 1회 개최했지만 이마저도 한농연 등 농수축산연합회로 실력 저지로 공

청회가 파행이 되었는데도 협상 개시를 선언 함.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협상 개시전은 물론 협상 초기부터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함.

○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 우려

- 그동안 FTA는 농수축산분야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한-중 FTA 섬유 및 생활용

품 등 공산품 분야도 많은 피해가 예상 됨. 이에 정부 부처 내에 농수축산업을 

대변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양허 제외를 위

해 부처 내 불협화음이 양산 될 우려가 큼.

- 우리 정부가 양허관세 제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협

상을 진행할 경우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위한 협상이 혼란에 직면할 수 있으므

로 협상 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함.

○ 단계별 협상 실효성 의문

- 한중 FTA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 단계별 협상을 진행할 예정. 1단계 협상

에서 협상 분야에 대한 모델리티 협상을,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

탕으로 2단계 협상에서는 협정 문안 및 양허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

- 그러나 협상이 벌써 2차례 진행되었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특성상(특히 북핵 

협상 등) 경제분야 외에도 정치․외교․안보에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

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한-중 FTA가 중국 측에 유리하게 진행 될 수

밖에 없어 단계별 협상이 무의미하게 진행 될 우려가 큼.

나. 한-미 FTA 협상

1) 한-미 FTA 재재협상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재협상 필요 

-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가 발생하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함.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위험요인에 해당되어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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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국민들은 대다수는 광우병 쇠고기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 한 것으

로 인지한 만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수입을 중단 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재재협상해야 함.

- 아울러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FTA와 별개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FTA와 연장선상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에 불과 함.

○ 긴급세이프 가드 재재협상 필요 

-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안정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가격 기준은 

없고 물량 기준으로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 물량도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실제, 긴급 긴급세이프가드 1년 차에 27만톤(70%)이 넘어야 가능하고 15년차에는 

36만톤이 넘어야 발동이 가능 함. 이는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량 35만톤에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문화 될 수밖에 없는 조항 임. 특히 물량기준이기 때문에 가

격이 너무 낮게 들어와도 발동 할 수 없고 횟수도 1회로 제한

- 그러나 우리나라 수혜 품목이 섬유에 대해서는 물량 뿐만 아니라 가격도 발동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상시 발동 할 수 있음.

2) 한-미 FTA 국내 대책의 문제점 

○ 시설현대화 사업 담보력 확대 필요

-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정부는 10조 4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농업인들은 담

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대출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 농업인들

에 담보력 확대 필요  

○ 농업용 트럭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늘려야 함.

- 농업용 1톤 트력에 대한 면세유를 지급 자체에는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한도량이 

279리터(면세액 26만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큰 불만을 제기 

함. 이에 농업용 1톤 트럭에 대에 면세유 한도량을 늘리고 한 달 배정량도 정하지 

말고 농가가 필요시 언제든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함.

- 아울러, 중량과 상관없이 농업용 트럭에 대해서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확대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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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밭농업직불제 도입

-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했으나 낮은 단가로 중복 수령 금지로 인해 현장 농가로 부

터 외면을 받고 있음. 실제 ha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밭농업이 영쇄

(0.45ha)하고 품목도(식량작물 19개 품목)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직불금 수령은 미

미한 수준임.

- 더욱이 쌀고정직불금ㆍ조건불리직불금ㆍ경관보전직불금ㆍ친환경직불금은 중복으

로 신청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신청액이 예산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피해보전직불제 전면 개편 필요

- 피해보전직불제는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90% 기준가격, 90% 소득보전) 농가들의 

고통을 경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많은 갈등이 양산 될 것으

로 보임.

- 우선, 농산물 가격이 20% 하락 할 경우 소득은 30%~6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 함. 아울러 피해에 대한 원인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냐? 국내 수급 사정으로 인한 피해냐?)을 놓

고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갈등이 양산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원인에 대해 공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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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민주화가 가장 필요한 곳은 농업분야입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기업 법인세 1%를 가칭, ‘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하여 농림수산축산분야 경제민

주화를 촉진해야 함. 

- 이를 위해 법인세 1%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함. 

○ 축산업(사육)에 대한 대기업 진출제한 법제화

- 축산업 진출제한 “대기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정의(축산법)

○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

- 진출제한 사육규모 : 모돈 500두이상 양돈업, 닭 5만수 이상 양계업

제안 배경

가. 기업법인세 1%를 통한 농어촌부흥세 적립

○ 농어업 강대국인 미국ㆍEU와의 FTA 체결과 중국화의 FTA 추진은 농어업ㆍ

농어촌 위기를 더욱 위기를 내몰고 경제민주화에 더욱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

- 작년 농가 평균소득은 3천212만1천원이었고 이 가운데 상위 20% 미만의 평균소

득은 7천731만8천원, 20~40%미만 3천663만8천원, 40~60%미만 2천417만5천원,

60~80%미만 1천579만4천원, 80~100% 660만1천원 등이었음. 이에 따라 농가 상

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11.7배나 됨.

-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6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92.6%

에서 2010년에는 76.7%로 격차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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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강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기업들은 막대한 

이득이 창출 될 것으로 보임.

- 우선, 한ㆍ미 FTA 추진으로도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8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어업계는 15년간 농업부문 피해액이 12조2,252억원

이고, 매년 피해액이 8,150억원임. 또한 한ㆍEU 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5조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되는데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그 결과 기업들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07년 4월에는 35개 집단에서 총 

812개 계열사를 보유하였으나, 11년 4월 현재에는 1,205개로 지난 4년 사이 

393개가 증가(증가율 48.4%)

- 대기업집단별 평균 계열사 수도 07년 4월에는 23.2개였으나, 11년 4월에는 34.4개

로 11.2개 증가 

- 35개 대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07년 4월 672.3조원이었으나, 11년 4월에는 

1,189.1조원으로 76.9%인 516.8조원 증가 

○ 대기업집단별 평균 자산규모도 07년 4월에는 19.2조원에 불과하였으나, 11년 4

월에는 34조원으로 14.8조원 증가 

- 35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액도 07년 4월에는 690조원이었으나, 11년 4월에는 

1,153.8조원으로 불과 4년 만에 67.2%인 463.8조원 증가

○ 이처럼 FTA로 인해 수혜와 이득을 보는 산업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

큼 FTA로 인해 이득 보는 산업이 피해보는 산업에 대해 이득을 공유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참고로 한미 FTA로 인해 농수축산업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고 일반 국민

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2012년 대비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가율은 2.6%인데 비해 

국가예산증가율은 5.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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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 대기업 진출 규제

○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통․가공과 함께 사육단계까지 수직계열화 가

속화 추세

- 축산농가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예속되어 주체성 및 자율성 상실

○ FTA 확산에 따라 건실한 축산농가(전업가존농 등)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 경쟁력을 갖춘 축산농가 육성 및 사육여건 조성은 축산업의 근간

- 대기업은 이해득실에 따라 축산업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여

건 불리 시 철수 등 궁극적으로 축산업 근간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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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기조 

2

제2의 배추사태를 막기 위해 

농가소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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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및 직불금 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안정망을

확충해야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국가 예산 증가율 만큼 농림수산식품 예산 확충

- FTA 체결에 따른 일방적 피해와 도농간 소득ㆍ복지격차 등으로 예산 조정ㆍ확충

○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예산 비중 차기 정부 내 40%까지 확대 

- 농업예산 확대, 농업부문 보조금 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 기구 구성

제안 배경

가. 농림수산식품 예산 

○ 국가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지속적 축소

- 실제, 2008년 대비 2012년 국가전체 예산 지출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출은 

6.2%에서 5.6%로 축소되고 있으며, 2012년 국가예산증가율은 전년대비 5.3% 늘

어났는데 농림수산식품 증가율은 2.7%에 불과 함.

<국가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

연도
국가전체예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06 2,241,000 6.9 147,703 7.2 6.6 132,789 6.8 5.9

’07 2,384,000 6.4 155,815 5.5 6.5 135,539 2.1 5.7

‘08 2,572,000 7.9 159,821 2.6 6.2 139,549 3.0 5.4

‘09 2,845,000 10.6 168,745 5.6 5.9 146,363 4.9 5.1

‘10 2,928,000 2.9 172,730 2.4 5.9 146,738 0.3 5.0

‘11 3,091,000 5.6 176,514 2.2 5.7 148,644 1.3 4.8

‘12 3,254,000 5.3 180,594 2.6 5.5 154,106 3.7 4.7

‘13(안) 3,466,000 6.5 173,000 △4.8 5.0 143,000 △7.2 4.1

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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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기간인 ‘09~’12 농식품부 예산은 4대강 사업비 제외시 실예산은 축소

- ‘09~’12 기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7%이나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연평균 

1.3% 감소함.

- 같은 기간 연이은 FTA체결과 도농간 소득ㆍ복지격차에도 경영안정 및 농촌복지,

생산기반 관련 예산은 많게는 26% 감소

＊농가소득ㆍ경영안정분야 (‘09)26,811억원→(’12)19,852(△26.0%), 농촌개발ㆍ복지증진 17,485→16,097

(△7.9%), 생산기반 21,640→17,222(△20.4%) 등

○ 연이은 FTA 타결, 물가 안정 기여도, 도농간 소득․복지 격차, 재해대응 등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적인 수요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농업분야 예산

은 최소한 국가예산증가율과 농업인구 비율 수준으로 증액시켜야 함.

나. 직불금 

○ MB 정부 이후 농가경영여건 악화로 농업소득 16% 감소

- MB 정부 이후 도시근로자 소득은 2007년 대비 16.2%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오히려 1백819천원이 감소, 이중 농업소득은 16%나 감소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2%에서 2010년 67%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

- 2012년 기준 농식품부 직불예산1)은 1조5,908억원으로 농식품부 소관예산 15조 4

천억원의 11%에 불과함. 변동직불금을 대폭 반영했던 2011년 직불예산은 2조

1,720억원으로 농식품부 소관예산의 14%차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예산 참조

- 선진국의 경우, 농업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미국의 25.1%,

EU의 68%에 달하고, 일본의 2011년 현재 40.4%(2010년 25%)에 턱없이 부족.

- 더욱이 일본은 2010년 예산 책정부터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피해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급률을 향상한다는 의도와 TPP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한 조건을 정비해 둔다는 

의미에서 직불예산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음.

＊KREI, 농업보조금 개편방안 연구, 2011., 세계농업 제141호, 2012. 5 참조

1) 농식품부 직불예산은 정부가 규정하는 7대직불금 및 폐업지원 등 순직불제,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연금보험 및 

공제 등 직불성 복지예산, 수산분야 직불예산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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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농가소득안정책을 마련하고 쌀 직불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1) 보편적 직불제 강화

○ 밭직불제 전품목 확대 및 고정직불금 인상, 밭작물 목표가격제 도입  

-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및 FTA 피해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밭작물 변

동직불제 도입

- 밭농업 고정직불금 ha당 40 → 70만원 인상 및 전 품목으로 지급 품목 확대

- 조건불리지역, 친환경직불 중복 수령 허용

○ 쌀직불제 고정ㆍ변동직불금 단가 인상, 목표가격 보전율 상향 보완

- 고정직불금 ha당 70 → 100만원 인상

- 목표가격 상향 및 5년 단위 물가상승ㆍ생산비 인상을 반영한 목표가격 산정

-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보전율 (현행)85 → (변경)95% 상향

- 現쌀 직불금 기준 지급 방식 → 품목에 관계없이 논면적 기준 지급방식으로 변경

(2) 수입보험 형태의 선택적 직불제 도입

○ 일정 규모 이상 규모화 농가에 농가당 목표 소득액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호

당 계좌에 수입의 일정부분 적립, 정부가 이후 적립액에 상응하는 보조금 지급

- 캐나다 CAIS 방식을 통한 구간 설정

제안 배경

(1) 밭직불제 전품목 확대 및 고정직불금 인상, 밭작물 목표가격제 도입

○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시장개방 피해의 보상 효과 미흡

-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도 마련을 통해 전 국민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

로 호도하지만, 정작 한 번도 발동된 바 없고, 매해 예산은 국고로 수용

＊2005년 이후 매해 500억씩 4,000억 가량 국고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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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도 10년의 제한적 발동기간과 장기관세철폐, 계절관세 도입 등 비관세장벽으

로 단기간 효과가 크지 않아 피해보전직불금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특히 이행지원센터에서 영향분석을 한다하더라도 가격하락이 수입확대, 수급불균형, 수확량 증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향분석에 대한 사회적 마찰을 초래할 것임.

○ 現밭작물 밭농업직불제 실효성 의문

- 현행은 고정직불로 19개 품목에 ha당 40만원을 지급하나, 대상면적이 전체 밭 

면적의 19.4%에 불과하고, 조건불리직불금(㏊당 50만원)과 친환경농업직불금(무

농약 100만원) 등을 받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19개 지급품목도 잡곡, 두류 및 조사료 등으로 소규모 형태 재배작목이 많아 지급대상 면적 1000

㎡(약 300평)에 부합하는 농가비율이 낮아 지원을 받고 싶어도 아예 신청 대상에서 배제

＊실제 2012년 밭농업직불제 신청결과, 지급대상의 15%만이 신청해 1달의 신청기간을 연장한 상태

- 1994년 UR 농업 협정 이후 WTO/FTA 등 농업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밭작물 

위주였음에도 밭작물 소득보전에 대한 매우 미미한 수준임.

＊미국, EU는 FARM BILL, CAP 등 밭작물의 가격변동에 대한 소득하락을 직불제를 통해 보전하고 있음.

(2) 쌀직불제 고정ㆍ변동직불금 단가 인상, 목표가격 보전율 상향 보완

○ 공공비축제 이후 쌀농가 실질소득 급락

- 2012년 농협경제연구소 쌀농가 경영실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년 농가당 쌀소

득은 2005년 대비 20.5% 하락

＊‘05년에 10a당 545,776원에서 ‘10년에는 434,162원으로 떨어져 111,614원이 줄어듦.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농가 실질 쌀소득은 36.6%가 급감

○ 쌀 직불금의 소득 보전 기능과 생산비 반영 미흡

- 현재 직불단가로는 쌀 농가의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하기에 역부족      

＊농협경제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10a당 쌀 쌀생산비는 1990년 38만 5,851원에서 2008년 62만 

9,677원으로 연간 9%씩 상승해왔으며, 경영비 비중은 2003년 51.8%에서 2008년 61.5%로 증가

- 순수소득에 이전소득인 직불금을 더한 합산소득도 ‘05년에 10a당 701,607원이던 

것이 ‘10년에는 599,249원으로 낮아져 동기간 중 쌀소득 감소분(111,614원)보다는 

작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 102,358원이 줄어듦.

-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쌀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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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보험 형태의 선택적 직불제 도입

○ 농농간 소득격차 심화

- 농가 소득계층 5분위 배율 : 1분위-5분위 간 격차 (‘00) 7.6배 → (’10) 11.7배

＊2011년 통계청 결과, 축산농가(4,639만원)·특작농가(4,163만원)·화훼농가(3,587만원)는 평균 농소득

을 넘었지만, 비교적 고령 농가들이 몰려 있는 벼농사와 밭농사의 평균 농가소득은 각각 2,331만

원과 2,002만원에 불과

○ 시장개방 가속화로 인해 규모화 농가는 더욱 큰 폭의 농가소득 하락 불가피

- 시장개방 → 관세인하 및 수입확대 → 국내가격 하락 → 소득감소

＊UR 이후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폭은 연평균 1.5%, UR 이전의 0.13%보다 11배 이상 확대 

＊도농간 소득격차 : (‘90) 97% → (’95) WTO 등 개방 본격화 → (‘00) 81%, (’10) 67% 등으로 확대

- 특히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TRQ물량 

확대 등을 통한 물가정책으로 농가경제는 최악의 상황

○ 규모화 농가는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리스크에 대한 보호 필요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정부의 시장개방 대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시설현대화 

등 생산성 향상 대책으로 일정 정도의 규모화 성공

- 실제, 농업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7%을 기록했고, ‘08년 부가가치 성장률은 

재배업이 5.3%, 축산업이 10.0%를 기록했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16.8% 감소해 

직불금 보완 등 이전소득 강화 없이는 정부의 FTA 대책인 경쟁력 강화 중심 대책

이 농가소득 향상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 줌.

- 특히 규모화 농가일수록 투입재가 많을 수밖에 없으나,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더욱 큰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어 소득에 대한 보험형태의 

안정적 기반확충이 필요함.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농가피해에도 최근 5년 농산물 가격은 11.4％ 상

승한 반면 투입재 가격은 40.5％, 소비자물가는 32.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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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기조 

3

좋은 영농 환경을 조성되면 

농업도 좋은 일자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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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 가계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어업 관련 기관 신입사원 채용시 농어민 자녀 50% 특별 전형 실시

- 농어업인(농어민 자격 기준 별도 마련) 자녀에 대해 신입사원 채용시 특별 전형     

 ※ 관련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신입 사원 채용시 농어민 자녀 50% 자녀 특별 채용

- 각 대학 신입생 모집시 농어촌 특별 전형 실시 

- 국가 유공자 자녀, 저소득 자녀는 공무원, 공기업, 일반기업 신입 사원 채용시 우대 혜택  

- 각 정당 총선 공약 : 민주통합당(대기업의 3%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 농어업인 자녀 농어업(농과) 계열 대학 진학시 전액 장학금 제도 실시

- 농어업인 자녀가 농어업(농과) 계열 대학 진학 진학시 정부가 대학등록금의 전     

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 관련 근거 

- 2004년 허상만 前 농림부 장관 재임 시기,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농어     

민 자녀 농대 계열 진학시 전액 등록금(국립대 기준) 지급

- 각 정당 총선 공약 : 새누리당(학자금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 민주통합당(국․공     

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

- 농어업계 각종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농어업인 부담 경감 필요

제안 배경

가. 농어업 관련 기관 채용시 농어업인 자녀 50% 특별채용 

○ 농어업에 대해 애정(철학․영혼) 있는 농어업 인력 확보가 필요함.

- 농어업인 자녀의 경우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해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

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왜냐 하면, 농어업의 발전은 부모 세대의 농어가 

소득 및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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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농어업 관련 기관들의 신입사원 대부분이 농어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보

다는 성적이나 스펙이 좋은 사원들이 입사를 하다 보니, 농어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열정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도시민 자녀에 비해 농어민 자녀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농어민 자녀들은 교육(사교육 포함)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도시민 자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여가 선용, 교통, 의료서비스 등 전체적인 인프라가 매우 부

족한 현실임.

- 더욱이, 농어촌 자녀들이 취업 공부시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비 및 공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임.

나. 농업인 자녀 등록금 완화 방안 마련 

○ 농어업인 막중한 가계 부담의 경감이 필요함

- 농어업인의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2)에서 농어가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경감 정책이 필요함 

- 현재 대학등록금은 10년 전에 비해 국립대는 95%, 사립대는 68% 인상되어 많은 

국민․농어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특히, 대다수 농어민 자녀들은 대도시 소재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자취와 하숙

을 할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생활비가 소요됨

- 이에, 농어업인 자녀가 농대 진학시 전액 장학금 제도를 실시할 경우 부담이 경

감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농어업계 관련 업무에 종사할 개연성이 큼  

2) KREI의 “농업전망 2012”에 따르면 2010년 농업소득 10,098천원으로 2006년에 12,092천원에 비해 하락하고 있음.

이와 같은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가수 급감으로 이어져 2011년(추정)에는 2,965천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92.6%에서 2011년에는 65%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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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인력난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외국인 노동자 확보를 통한 농업 인력난 해소  

- 외국인고용에 관한 국내 체류를 농업분야와 산업분야로 분리

- 농업분야 체류 기간 최장 5 → 8년으로 상향 조정

-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대학과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을 활

용한 외국인 농업기술교육 과정운영 

- 단기간 채용과 농업 숙련자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체류 비자 완화 필요

○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 품목별 단순 농작업에 대한 기초훈련과정 운영

- 일용직 도시민 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한 재교육 및 농업 분야 채용 기회 학대

- 농번기 지역별 수요파악을 통해 농작업 인력중계 

- 훈련과정 수료생에 대해 인건비 정부보조(농가인건비와 별도 지원)

○ 신규 후계농업인력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환원 

- 후계농업인력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전액 환원시켜줌으로써 초기 농어업 정착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제안 배경

가. 농업 인력 확보  

① 외국인 노동자 확보 필요성 

○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 농업 인력 고령화, 숙달된 인력 확보가 어려워 산

업연수제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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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가 최대 5년(3+2년 연장) 밖에 되지 않아 

농업 분야 연수 목적인 외국인도 5년 내 기술 습득이 곤란 함.

- 농업특성상 1년 1작기는 산업분야(공장)보다 숙련 기간 필요하고 농업 분야 중 

다수품목이 연중 인력사용 편차가 큼.

- 인삼은 최소 6년 이상 수확 후 관리 기술 필요하고 과수는 4~6월, 시설 화훼 등

은 연중 인력이 필요함.

- 농업 관련 용어 설명을 위한 농장주와 고용자간 언어 장벽이 존재하여 5년 이내

에 기습 습득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함.

○ 또한, 외국인 고용이 산업 분야로 고용을 하다 보니 보수가 높은 산업분야로 

쏠림(농업분야 1년 근무 후 전직)

- 숙식제공에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타 산업에 전직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농업 

분야가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음.

② 농업인력센터 설립의 필요성

○ 공공근로제 시행에 따른 농촌의 일용직근로자 수급 어려움

- 농작업보다 수월한 공공근로 특성상 농촌지역은 한정되어 있는 인력이 대부분 

공공근로 지원으로 인해 농번기 일용직인력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노동인력에 대한 정책적 관리 대책 필요

- 농업인을 보조할 농업노동인력에 대한 시기별 수급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적 운용 기구 필요

- 특히, 총괄적 운영 기구를 통해 도시의 실업자, 노숙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재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분야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신규 후계인력유입의 필요성

○ 취농․창업농 유입 확대시 농어촌 인력 및 청년 실업난 해소, 지방 분권 등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100만 청년 실업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반해 농어업계는 신규 후계 농어업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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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취업․창업농 유입이 확대될 경우 청년 실업난과 농어촌·농어업 인력 문제

가 동시에 해결되는 상생․공존․win-win 효과가 발생할 것임

- 아울러, 지방 균형 발전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데 농어촌의 인구 유입은 농

어촌의 활력을 가져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부합됨   

○ 선진국의 경우, 신규 농어업 인력에 대한 정책 자금 금리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각 선진국들은 정책 자금은 0~2% 수준의 낮은 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

히 농업 선진국들은 20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

고 있음(미국 1%, 프랑스 2%, 일본 0~1.6%)

- 특히, 일본 정부는 농업에 취업하는 45세 미만자에 대해 연간 150만엔(약 2,170만

원), 최대 7년간 1,050만엔(약 1억 5,188만원)을 지급하기로 함(가칭 : 농부 월급제)

- 프랑스에서도 영농정착보조금 등을 통해 취농․창업농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

으며, 청년 농어업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직불제 확충 

등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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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정책및금융을관리할컨트롤타워가필요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지 및 직불금 관리를 총괄하고 지방 농정을 점검 할 농

업정책금융관리공사를 설립해야 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을 농림수산업자신용기술보증 기금으로 전면 개편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을 농림수산업자신용기술보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과 함께 다른 요인으로 적용하여 보증을 확대 

- 선도 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등)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 한도를 4억원 

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손보전기금 관리·운용 업무 및 보유 자산은 농신보로 

통폐합시스템을 개편해야 함

- 아울러, 농어민 정책 자금외에도 생활 자금(자녀 등록비, 가계비 등)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금융 경색을 완화해야 함

 ○ 가칭, ‘정부 영농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신규 후계농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증  

 .이나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 함 

  - 영농 기반 및 자본, 신용이 부족하지만 농업 기술 및 영농 의지가 높고, 사업계  

  획서(혁신, 참신성 등) 등이 뛰어난 신규 후계농에 대해서는 가칭, ‘정부 영농  

  투자펀드’ 를 만들어 정부가 직접 보증을 하거나 자본을 투자하도록 하여 자본  

  금을 확보해 줌

   - 이에, 농신보로 자금을 보증을 받지 못한 금액은 정부 영농 투자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성      

○ 공사 산하에 각 지역별로 농지 및 직불금 관리 기구를 만들어 농지 불법 전용 

및 직불금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함      

- 시·군 단위에 농지의 소유·이용·거래·전용·임대차와 농지이용조정, 농가등록, 

직불금 수령 실태 파악, 불법 수령 감시 등을 전담하는 농지 및 직불금 관리

기구를 설치

○ 지방 농정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

- 지방 농정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별 지방 농정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점검 필요(점검 및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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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가.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농신보 기금의 건전화가 이뤄졌음에도, 농업인·농업법인

에 대한 신규 보증 실적은 오히려 부진해지는 추세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농가부

채경감대책 특례보증 만기도래로 보증 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농신보 기본재산

은 2008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

- 최근 들어 보증 총한도는 급등한 반면 보증잔액은 급감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농신보의 대위변제율(3.5%)은 일반신보(3.2%), 기술신보(3.6%)와 비슷한데, 이는 

불필요한 우량고객에 대한 보증의 결과이거나 신용능력이 약한 신청자에 대한 

보증 기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표 1-1>, <표 1-2> 참조)

<농신보의 보증심사 처리 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건수 금액
전액승인 59,251(60.1) 8,251(48.3)
일부승인 4,704(4.8) 1,588(9.3)

부결 34,638(35.1) 7,259(42.5)
합계 98,593(100.0) 17,098(100.0)

※ 주 : 2006. 7. 1.~2008. 12. 31.의 자료임

※ 출처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이정환 외,『농업정책금융 선진화 방안』에서 재인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조성과 보증 총한도표> (단위 : 억원, %)

구분 정부출연금(A)
금융기관

출연금(B)
손익(C)

기본재산

(A+B+C)

보증

총한도

한도

이용률
실제운용배수

2006 5,780 29,592 881 3,371 △25,337 151,703 151,703 100 96.0

2007 7,357 36,949 1,248 4,619 △35,105 129,241 129,241 100 23.8

2008 6,952 43,901 1,601 6,220 △41,939 163,640 119,553 73 14.6

2009 9,095 52,996 1,741 7,961 △44,987 319,420 105,031 33 6.6

2010 1,200 54,196 1,710 9,671 △42,747 423,140 91,446 22 4.3

※ 출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통계요람』, 농협중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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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특례보증)으로 인한 농신보 기금 부실화 후유증으로 

인해, 기술력·경영능력에 기반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한 신용보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현행 농신보의 운용 방식은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의 사업성 평가보다는 

원리금 상환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대규모 시설자금, 신규사업 진출, 혁신

적 사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

- 이 때문에 전업농 및 농업법인의 확대, 농업인력의 고령화, 농업재해 및 경영위험 증가,

대규모 시설·운전자금 수요 증가, 장기자금 공급을 위한 보증기능 강화, 농가 특성별 

차별적 지원 등 농신보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

- 2005년 농신보 재정 악화에 대응한 보증 축소 조치(부분보증 비율 확대, 선도농

업인 우대보증 한도 축소, 동일 경영체에 대한 보증 금지조항 등)가 기금 안정

화가 이뤄진 뒤에도 해소되지 않아, 후계농업경영인(승계농, 신규 창업농, 추가지

원 등) 및 일반 농업인의 농지·시설 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에 애로사항이 제기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신용보증재단에서조차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가능성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자금 확보를 돕는 사례가 있음

○ 농업인의 생활자금에 대한 보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개편이 요구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의 연령대가 40대 후반~50대 후반에 이르러, 부

모 세대에 대한 의료·간호 및 자녀 세대의 고등교육·취업·결혼 등 생활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 이에 따라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출 보증 등 생활자금에 대한 보증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이 요구

나. 직불금 및 농지 관리의 필요성

○ 쌀 직불금의 경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 받아야 되는데 지주들은 양도소

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직불금을 편취하고 있음.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경

우 5년안에 농지를 강제 처분해야 함. 그렇게 되면 8년 이상 자경 할 경우 받

게 되는 양도소득세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실제, 2008년 당시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신청한 관외경작자는 10만6천693명, 농

지로 6만 966㏊이고 이들이 593억1천만원의 직불금을 타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5

만여명 가량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관외경작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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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농지 전용면적은 13,329ha로 이는 여의도 면적(848ha)의 약 16배에 해  

당되는 엄청난 규모 임. 1995년 220만㏊에서 2010년 182만㏊로 감소하여 15년 

동안 17%나 줄어 산업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5% 이상 빠른 감소 추세 임

- 이는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

과로 보임 

○ 이처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및 무분별한 농지 전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를 통제하고 관리․감독 할 행정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

- 이에, 미국 등 농업 선진국처럼 직불금 및 농지를 관리 감독할 중앙 정부 산하 

별도의 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지방 농정 이행점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 지방 분권화와 광특회계 도입으로 지방 농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

방 농정 이행 및 계획에 대한 점검 체계가 없음 

- 실제, 중앙 단위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조정

할 추진 체계가 없음

- 예컨대, 중앙 단위 농정과 지방 단위 농정이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추진되어도 

지방자치로 인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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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력적인 농업 정책 금리 인하 제도 도입하여

농업 금융 경색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 정책자금 금리 1% 인하 및 탄력 금리 인하 제도 도입 

- 현행 3%인 농업 정책 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20년 장기저리 자금으로 전환

- 단, 탄력 금리 인하제를 도입하여 10년 이내 회수 될 경우 1% 적용, 15년 이내로 

회수 될 경우 3% 금리 적용, 20년 차에 회수 될 경우 4% 금리를 적용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어업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농어업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 농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은 신규 후

계농어업인이 유입되고 않고 고령화는 심각하게 진행되는 등 이른바 ‘자본의 실

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실제,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자 34%, 부녀농가 52%로 고령화ㆍ부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식량안보 위협은 물론 농촌의 어메니티 

보존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의 경우, 신규 농어업 인력에 대한 정책 자금 금리가 매우 낮을 뿐만 아

니라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각 선진국들은 정책 자금은 0~2% 수준의 낮은 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

히 농업 선진국들은 20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

고 있음(미국 1%, 프랑스 2%, 일본 0~1.6%)

○ 농가부채는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시설투자, 내구성 장

비 구입 등으로 2009년에 26,268천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임

- 농업 소득 향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더욱이 FTA를 통한 외부 충격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 자금 금리 인하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는 매우 절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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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가 생산비 할인 쿠폰 제도 도입 

- 기준년도를 설정하고 기준년도 보다 생산비가 10% 이상 폭등 할 경우 해당 품목(비

료, 사료, 농약 등)에 대한 쿠폰을 발행하여 할인 된 가격으로 농기자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체계 개선

- 농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배정 방식 개선 

ㆍ공급 기준량의 70%~ 80%(250만㎘ ~ 280만㎘) 등 농식품부가 정한 공급기준량을 농업인에게 최대한 

직접 배정하여 공급기준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

- 농업용 면세유 계측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ㆍ부정유통을 억제하고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정책에는 호응하되 농업인의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농업용 공급량 확대 및 대상 기종 확대  

ㆍ농업용 1톤 트럭 및 4톤미만 농업용로더 등은 면세유 공급량 확대(중량 관련 없이 면세유 지급), 농

업용 굴삭기, 경운기, 사료배합기 등은 기종 확대 

※ 한-미 FTA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 면세유 가격 인하를 위한 시스템 도입  

ㆍ농협주유소를 지역ㆍ거점별로 확대하고 농협주유소에만 면세유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배달서비스를 확대. 아울러, 농협은 유류 해외직구매를 확대하여 면세유 가

격을 최대한 인하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직구매 물량에 대한 정부의 재정ㆍ세제 지원 확대 

○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대책 마련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농사용(병) 전기요금제 적용 

ㆍ연간 약 2,786백만원 절감으로 농업인 소득 제고 가능 

ㆍ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전 요금제 적용기준 변경 요망

○ 도축장에 대한 농사용(병) 전기요금제 적용 

- 도축장 내동 및 예냉시설에 대한 농사용(병) 전기 요금 적용 

○ 농기자재 업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농기자재 업체 담합 적발시 피해액에 대해 3배까지 해당 피해농가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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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가. 농가 생산비 할인 쿠폰 제도 도입  

○ 2003년 이전에는 농업소득이 농업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경영비비중이 높아져 2010년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7.1%로 전년대비 1.8% 상승

○ 최근의 농업경영비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판단 됨 

-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과 같은 투입재 가격의 상승

으로 인해 경영비가 상승 함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

되면서 중간투입재 비용 상승과 고용 노임 증가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농업

경영이 일반화 되고 있음

- 이에, 농기자재 등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 

○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영비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비 

상승률이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농업조수입 연평균 증가율(1990-2009): 한국 3.78%, 일본 1.26%

- 농업경영비 연평균 증가율(1990-2009): 한국 6.38%, 일본 2.00%

- 그럼에도 일본은 생산비격차해소 직불제를 도입하여 생산비 폭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동향

- 영농형태별로는 논벼, 과수, 축산, 채소 농가 순으로 농업경영비 비중이 증가하여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축산 농가는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으로 경영비 

비중이 2010년에 69.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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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농산물 생산비가 높아지는 전망하에서 농가들에게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할인 쿠폰 제도 형태의 정부 지원책 마련 필요  

나. 농업용 면세유 정부 지원 확대 및 공급 체계 개선

① 농가 배정량 

○ 농식품부가 공급기준량을 정했으나 정한 양만큼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공급

기준량에 대한 불신 초래

- 추가배정을 요청한 농가에만 추가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인간 불평등 발생 

및 제도에 불만 초래

<공급기준량대비 연초 농업인 배정량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공급

기준량

연초

배정량

배정

비율

공급

기준량

연초

배정량

배정

비율

공급

기준량

연초

배정량

배정

비율

물량 3,877,413 1,976,000 50.9 4,384,411 2,100,000 47.9 3,607,908 2,100,000 58.2

자료:농협중앙회

② 농업용 면세유 계측기 

○ 계측기 대당 가격이 약 40만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부담이 매우 큼

- 정부는 2011년 계측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8만리터 이상 사용농가라는 

부농․대형농가에 한정되어 오히려 농업인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농가는 오히려 자비로 고가의 계측기를 구입해야하

는 상황임

- 최근 정부는 면세유류를 대량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종에 대하여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

고 있으며 이런 정책방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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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용 면세유 대상기종 확대 

○ 시설재배 농가 및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농기계 등록대수

는 매년 10만대 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으

나 면세유류를 공급받지 못하는 대형 농기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④ 면세유 가격 인하 필요 

○ 면세유가 농가 경제 안정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2001년 리터 당 417

원(휘발유 기준) 하던 가격이 2010년 기준으로 리터 당 826원으로 두배 이상 폭등  

- 이에 면세유 가격 인하를 위한 농협중앙회 역할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함

<농업용 면세유 가격 추이>

(단위: 원)

연도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중유 LPG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01년 1,276 417 573 420 566 414 643 377 316 286 891 777

02년 1,278 418 574 389 565 382 696 365 337 302 836 720

03년 1,319 455 671 449 663 443 811 420 357 316 952 826

04년 1,377 508 790 531 792 533 938 487 379 333 1,049 914

05년 1,440 565 885 604 889 607 1,097 576 434 380 1,132 989

06년 1,485 606 931 670 934 673 1,236 651 505 442 1,204 1,055

07년 1,559 672 948 684 947 687 1,287 660 526 461 1,259 1,119

08년 1,712 906 1,220 1,042 1,218 1,038 1,616 1,025 806 715 1,601 1,436

09년 1,543 710 904 750 898 729 1,353 755 719 633 939 835

10년
(면세/

과세)

1,680 826 1,013 843 1,008 825 1,472 852 870 769 1,121 999

49.1 83.2 81.8 57.8 88.3 89.1

자료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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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필요성  

① 미곡종합처리장(RPC) 전기 요금 감면의 필요성

○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은 건조용에만 농사용(병) 전기요금으로 적용되고 있

고, 주 역할인 가공 등에는 높은 요금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음

- RPC는 건조~가공~저장 등의 각 공정이 일관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공정별 상이

한 전기요금제 적용은 무리

- 산업용 요금제 적용은 쌀산업 경쟁력 향상에 저해 요인  

<농사용(병)과 산업용(을) 전기요금 비교>

구  분 농사용(병) 산업용(을)

기본요금(원/kw) 1,070 6,880

전력요금(원/kwh) 36.4
11~2월:96.8, 3~6월:72.5,
7~8월:98.4, 9~10월:72.5

② 도축장(LPC) 전기요금 감면의 필요성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을 농사용전력

(병)에 적용하고 있음

- 도축업의 경우 축산업의 범주에 속하며 도축장내에 주요 전기소요는 도축시설,

냉장·냉동시설·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사용되고 있음.

○ HACCP적용의무화(03‘7월부터)에 따라 도축장 설비보완 및 냉장·냉동시설 증

축등을 위한 제비용 부담증가로, 도축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도축장영업

자가 도축세를 높게 적용시 축산농가의 부담가중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소와 돼지를 예냉후 익일~3일후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냉장시설에 따른 전기

료 비용증가가 많음

○ 농수산물 건조·저온보관시설 및 제빙·냉동시설이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고 

있어 도축장에 사용하는 전력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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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기자재업체 담함 재제의 필요성 

○ 현장 농가들은 농산물 생산비 가격 폭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비료․농약 업체 등의 담합으로 인해 현장 농가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

- 실제, 비료업체들은 15년간 담합으로 인해 부당 이득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농약업체도 답함으로 인해 215억원의 과징

금을 부과 받음. 이에 농기자재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보

상제도 도입 등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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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국물가폭등에따른축산농가경영안정대책이절실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

- 방안 : 축산발전기금 내 별도 계정 설치(가칭 “사료가격안정계정”)

- 용도 : 사료원료구매, 사료곡물 비축, 해외 사료자원 개발 등 융자지원

○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해외 사료자원 개발 정책적 지원 강화

- 4대강 하천부지 내 농․축협의 조사료 재배를 허용

- 정부차원 해외 사료자원 개발 대상국과 국가 간 협약체결 등으로 투자 안정성

을 보장

- 해외 농업개발을 통해 들여오는 곡물에 대해 무관세 적용 및 수입관세 쿼터 

별도 인정

제안 배경

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 장기화

○ 미국 주요 생산지역 가뭄 및 고온현상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에 따라 ‘12.6월이

후 급등세

- 작황개선 불투명 등으로 당분간 수급 악화 지속, 단기간 내 해소는 어려울 전망

(단위 : $/톤)

‘12.2월 ‘12.4월 ‘12.6월 ‘12.8월현재 6월 대비

옥수수(미국) 320$/톤 310 280 400 42.9%↑

소  맥 290$/톤 280 270 360 33.3%↑

대두박 450$/톤 510 540 670 24.1%↑

* 국내 CBOT가격(국내 도착도 기준)



- 64 -

○ ‘12년말 부터 본격적인 물가상승 전망

- ‘12.2분기(4~6월) 대비 ’13.1분기(1~3월) 물가는 밀가루 27.5%, 전분 13.9%, 사료 

8.8%, 낙농제품 3.7% 등 상승 전망(KREI)

* ‘08년도 애그플레이션 발생 시 국내 배합사료 가격 35% 인상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1조 4천억원 증가

○ 국내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 부재

-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 절대비중을 차지, 축산농가 경영압박의 직접

적인 요인으로 작용

- 생산비 중 사료비(%) : 비육우 40, 우유 62, 돼지 50, 산란계 57, 육계 63

나.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및 해외 사료자원 개발 필요성 증대

○ 4대강 하천부지를 활용(13천ha)하여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해 배합사료 수

요 일정부분 대체 필요

○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기조 및 불안정성 심화로 해외 곡물자원 개발의 필요성은 

증대하나, 투자대상 국가와 상호 긴밀한 협력․공조 등 추진 미흡

- 해외 농업개발의 도로․항만 등 인프라 문제와 초기 투자비용 과다 소요

- 에너지 및 농업자원 등 정부 부처 간 연계 및 행정지원 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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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속 가능한 축산 사육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또는 법안” 마련

- 불완전 축사에 대한 시설보완 기준, 개축 희망자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연리 

1%, 15년 상환)

- 폐업 시 폐업보상금 지원 및 폐업 후 생계안정 방안 제시

○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추진

- 시군 내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간척지, 유휴지 

또는 도심과 격리된 땅 등을 활용하여 방역․분뇨처리 등 공동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축산단지화 추진

○ 정부의 축산분야 인적․물적 자원 확충 필요

- 축산분야 핵심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의 재원확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

- 농식품부 축산 관련 부서를 현행 1국 2과에서 2국 4과로 확대 개편

제안 배경

가. 무허가 축사

○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는 30~40% 수준으로 사육여건 열악

* 시군 행정조사(‘11년) 30.4%, KREI 조사('11년) 40.6%

- 축사시설 현대화 및 분뇨처리시설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배제

- 화재보험도 가입 불가로 화재발생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 최근 가축분뇨 선진화대책(환경부) 강경 추진 등 규제 일변도 정책에 따라 축산

농가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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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12.5월 입법예고, ’12년말까지 국회제출 예정)

-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신설(2년간 유예)

나.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축산업허가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 강경 추진, 소비

자 위생 요구수준 증대 등

○ 인접 국가들의 악성 가축질병 상시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필요

- 특히, 영세 축산농가들은 인근 마을과 인접해 있어 가축질병 전파에 쉽게 노출

다. 축산분야 인적․물적 자원 확대

○ 축산업 생산액(‘10)은 17.5조원, 농업 생산액의 42%를 점유할 정도로 핵심산업으

로 성장, 농업․농촌 성장을 견인

* 2020년에는 농업 생산액의 45%까지 확대 전망(KREI)

- 농업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축산물이 6개 품목을 차지(① 미곡, ② 돼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 ⑥ 계란, ⑦ 오리)

* 오리는 외식산업 확산과 웰빙 트랜드에 따라 수요가 점전적으로 확대추세

○ 축산 강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축산물 자급률은 급락

- 쇠고기 : ‘00) 52.8% → ’11) 42.8, * 돼지고기 : ‘00) 86.4 → ’11) 60.9

○ ‘12년 농식품부 예산액(15.4조) 중 축산부문은 1.2조(7.8%)에 불과, 인적자원도 1

국 4과(전체 14국 50과)로 전방위적 지원에 한계

-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책 의존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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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 금융 패자부활제도를 도입하여 영농 재기를

도와줘야 한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가 경영 회생 구제를 골자로 한 패자부활제도 도입 

- 기술력을 가진 성실 영농자가 불가피하게 파산 할 경우 담보력이 없더라도 농

가경영회생피해기금을 만들어 영농을 재기 할 수 있도록 함 

- 농가경영회생피해기금을 운용할 가칭 ‘농가경영회생위원회’를 각 지역단위에 

농민단체, 학계, 금융기관,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하고 ▲성실 영농, ▲기술력, 

▲농가 파산 사유(구제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함  

- 대출 이자는 1%, 10년 거치 20년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각 금융기관에서는 

부분 보증을 20% 부과하여 연대 책임화 함

- 단, 이차 보전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고 각 금융기관이 금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취급 수수료도 정부에서 지원 

제안 배경

○ 농가부채는 199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

면서 안정되는 추세를 보임 

- 농가경제통계에서 조사한 호당 평균 부채는 2005년 27,210천원에서 2007년 

29,946천원으로 증가. 이후 2008년에는 25,786천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 

27,210천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호당 평균 부채를 전체 농가 수로 환산하면 총 부채액은 32조원으로 추산

○ 특히, DDA/FTA 등 가속화되는 농업개방, 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산비가 폭등하

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실 영농자가 파산을 할 경우 이를 구제해주

는 가칭, ‘패자부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실제, 성공의 요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패자부활제도를 마련하여 파산 한 

기업이 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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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및 자산 동향>

단위: 천원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가부채(a) 27,210 28,161 29,946 25,786 26,268 27,210
농가자산(b) 298,178 356,963 395,981 341,227 358,029 372,476
장기상환능력

(a/b*100)
9.1 7.9 7.6 7.6 7.3 7.3   

   주: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자산*100)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69 -

9) 각종 농작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대책 및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작물 재해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 농업용 시설 복구, 대파대, 가축재입식 등을 위한 비용의 국가 지원 비율과 

단가를 높이고 융자 및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함 

- 작물·축종별, 시설·장비 등에 대한 피해액 기준 및 재해 복구비용과 관련한 

지원 단가는,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토록 현실화해야 함 

  - 시·군당 일정 금액 및 기준 면적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급  

 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한도도 높여야 함 

 ○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업인들이 가입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

  - 대상 품목 및 적용 지역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함 

  - 보장 대상 재해를 다양화해야 하고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해야 함 

  -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시행해야 함 

  - 농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료 납부 및 환급 방식을 개선해야 함 

  - 농협(중앙회, 일선 조합)이 적극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액을 늘림으로  

 써,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률을 높여야 함 

  - 경영상 위험요소에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농업인의 의식 개선 및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가 이뤄져야 함

제안 배경

○ 한농연의 2009년 농가부채 현황 설문조사 결과, 2008년을 기준으로 후계농

업경영인 1인당 농가부채는 평균 1억 8,3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후계농업경영인 1인당 농가부채 평균 : 1억 8,382만원(총 응답자 602명)

- 1인당 평균 연대보증 금액 : 7,5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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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부채가 있는 응답자 : 77명

- 연체 부채가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연체액 : 1억 726만원

- 자산-부채 비율(장기 부채 상환능력) 평균 : 268.45%

- 소득-부채 비율(단기 부채 상환능력) 평균 : 512.79%

* 자산-부채 비율 및 소득-부채 비율의 분포도는 (표 2)를 참조

<자산-부채 비율 및 소득-부채 비율의 분포도>

위험수준 농가수(호) 구성비(%)

40% 미만 105 34.8 

100% 미만 87 28.8 

200% 미만 50 16.6 

200% 초과 60 19.9 

위험수준 농가수(호) 구성비(%)

50% 미만 57 17.1 

100% 미만 28 8.4 

200% 미만 72 21.6 

200% 초과 176 52.9 

자료 : 한농연(2009)

○ 한농연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젊고 경영 규모가 큰 후계농

업경영인들의 농가부채 증가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농업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농가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자 : 364명(응답자의 60.5%)

-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농가부채 증가를 초래한 두 번째 요인으로 “풍수해 등 자

연재해에 따른 소득 감소”를 꼽고 있음(표 3 참조).

○ 이에, 농작물 재해 대책 및 보험의 제도 개선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농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일선 농업인들의 불만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업재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또는 보상이 

없고 ▴복구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며 ▴복구 지원단가 또한 시세의 60~70%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악성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도 ▴본사업 및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2011년 현재 

30개에 불과하고 ▴농가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며 

▴특약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보장 대상재해가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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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기조 

4

농업인ㆍ소비자가 WIN-WIN하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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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선 농·축협 중심의 산지유통 체계 구축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별 핵심 작목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및 유

통손실보전기금의 적립·운영을 내실화

- 최저가격보장제도 적용대상은 계약재배 참여 농가로 한정

- GAP,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등 일정 수준의 참여 조건을 부여

- 계약 미이행 혹은 태만시 경제사업 및 임원·대의원 피선거권 배제 등 제재 조

치를 시행

- 정부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조합별 유통손실보전기금 운용 손실에 대한 차액 

보전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의 경제사업 손실을 최소화

∙현행 조합 손실분의 80% 보전에서 100% 보전으로 상향 조정

○ 농협중앙회, 일선 농·축협,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영농지원단을 구성·운영, 영

세농·노령농의 경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농기계 작업 대행), 기존 농업노동 종사자 등이 참여

- 작물 파종, 재배관리, 병충해 방제, 수확 작업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

○ 지역 내 산지유통 인프라의 적정 투자 및 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시행

- 기존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보유한 소규모 선별·가공·저장 시설을 조

직화·일체화하여 운영

- 거점 단위 대규모 RPC(미곡종합처리장), APC(산지유통센터)의 신규 투자는, 

산지유통조직(기초조직, 거점조직 등)의 실질적인 조직화·규모화 요구를 종합 

판단하여 최종 허가토록 개선

- 지역 내 RPC와 APC 시설을 관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설 가동률을 높이고 관내 농·축협과의 불필요한 경

합 관계로 인한 과잉 시설투자를 지양토록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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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판매농협 구축은 일선 농·축협 주도의 산지유통 활성화에 달려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농민조합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보장에 

있음

- 기초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에서 주요 작목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시행중이

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합 내 유통손실보전기금의 적극적인 적립·활용

과 함께 농민조합원과의 책임성 있고 명확한 계약 문화 정립이 전제되어야 함

- 선진 지역농협들은 GAP(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납품을 핵심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영농지원단 활동 및 재배관리, 수확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괴산 불정농협, 횡성 서원농협 등)

- 위의 사례와 같이 일선 농·축협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엽근채소·양념

채소·과채류 등의 산지유통인을 통한 밭떼기 거래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

면서, 만성적인 가격·수급 불안정 현상의 해소는 물론 농·축협 주도의 산지유통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 또한 기존의 무이자·저리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 등)을 활

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내 유통손실보전기금의 운용 손실분 전액을 보전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참조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산지유통의 기초조직-거점조직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조직화·규모화가 전제

되어야만 브랜드화·상품화를 위한 신규 대형시설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가 가능

- 전북 장수군의 S-APC(사과 전문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산

지유통의 기초조직-거점조직으로 연계되는 조직화·규모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

에서 무리하게 대규모 시설을 도입할 경우 거액의 경상·운영 손실을 초래

- 이 때문에 기존 산지유통 부문 기초조직(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법인 등)이 확

보한 소규모 산지유통시설을 네트워크화·일체화하여 운영하고, 산지유통 부문의 

조직화·규모화가 일정 수준 이상 달성된 후 고도의 브랜드화·상품화가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만 신규 대형 유통시설을 도입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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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기존 농·축협이 보유한 가공·저장·유통시설 중 상당수가 가동률 저하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선 농·축협들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

인 등과의 경합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과잉 시설투

자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 시급함

※ 참조 :『농식품 생산・유통・가공영역의 새로운 협동조합 전망과 농협과의 관계』, (사)농정연

구센터 월례 세미나 자료,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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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요구사항

○ 일선 농·축협 조합원의 정예화를 전제로 한 체계적 구분·관리 방안 마련

- 생산자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종합농협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이 전업농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되 농촌 지역 전체 주민을 포용

할 수 있는 조합원 제도로 개편하여 구분·관리

∙제1종 조합원 :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 조합원(약정조합원 제도 우선 적용, 경제사업 이용

고배당 최우선 배정)

∙제2종 조합원 : 영세농·노령농 조합원, 농협 퇴직자 등(농협 퇴직자는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

∙제3종 조합원 : 취미농, 비영농 조합원, 신용사업 분야 준조합원, 농협 현직 직원 등(대의원 

및 임원 선거권·피선거권 배제, 조합사업 이용 및 배당시 제1종 조합원과 동등한 혜택 부여)

- 직원(중앙회, 조합 등) 출신이 조합원으로 가입시, 아래의 제한 요건을 부여

∙현직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 포함) : 제3종 조합원 자격으로만 가입을 허용

∙농협 퇴직자 : 최초 가입시 제2종 조합원 자격 부여, 가입 만 5년 경과후 이사회 의결을 통

하여 제1종 조합원으로 전환을 허용

- 조합원 전수 현황조사·정리를 연례화하고, 미이행 조합에 제재 조치를 시행

○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일선 조합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개를 의무화

- 일선 조합이 농협중앙회(회원지원부)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

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농협법 내 관련 조항을 반영

- “농축협경영계수요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 “감사요령” 등과 

관련된 각종 서적·서식 또한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공개를 의무화

○ 상호금융연합회 독립법인화 완료 일정 명문화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2015년 3월 2일에 독자적인 자본 및 조직 체계를 갖춘 상호금융연합회 독립

법인화가 이뤄지도록 농협법 부칙에 명문화

- 상호금융연합회가 명실상부한 조합 상호금융의 중앙은행으로서, 여유 자산의 운용 수익 

확대를 위한 제1금융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 시군 관내의 경제사업 활성화 및 농정기획·조정 기능 내실화 방안

- 현행 농협중앙회 시군농정기획단(차장·팀장급)이 간사 역할을 맡고 관내 조합장협

의회 대표 조합장이 중심이 되는 시군 농정기획·조정기구를 구성·운영토록 개선

2)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농협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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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합원 관리 제도 개선 및 정예

화 조치가 시급한 실정 

- 지역 기반의 종합농협인 한국 농협의 특성상, 핵심 영농세력인 전업농 조합원 

이외에도 영세·노령농, 취미농, 비영농 조합원, 직원 출신(현직, 퇴직자), 신용(보

험)분야 준조합원 등 조합 구성원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

- 특히 열악한 농촌경제의 여건상 부족한 조합 출자금의 추가 확보와 관련하여,

직원 출신(현직, 퇴직자 등) 조합원의 기여도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그럼에도 생산자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조합원 정예화와 함께, 직

원 출신 혹은 비영농 노령 조합원 위주의 지배·운영구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한 단계별 조합원 관리 체제의 도입·운영이 시급한 실정

○ 일선 농·축협의 민주적·투명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자료 공개가 절실함 

- 조합 사업계획의 올바른 수립, 결산 후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하여 조합원이 주

인이 되고 책임지는 민주적·투명 경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건

강한 운동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그러나 예·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 평가, 자체 감사를 위해 필수적

인 핵심자료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조합원 입장에서 해당 정보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나아가 지역 농촌경제를 책임지는 농·축협 상호금융 및 경제사업의 건전하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합 내 각종 경영지표 및 관련 정보·자료의 공개

는 필수적임

○ 협동조합금융인 조합 상호금융 부문의 중앙은행 기능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 

- NH농협은행 신설 및 제1·2금융권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 대응하여, 조합 상호금

융 부문의 중앙은행 기능 내실화, 여유자산 운용 수익 극대화, 금융 서비스 일체

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

- 농협법 부칙에 상호금융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으나,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연합회의 최종 분리시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급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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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분리후 취약해진 지역 내 농정 기획·조정기능의 강화가 시급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NH농협은행 시군지부로 개편된 후, NH농협은행 지부장

은 관내 은행 지점장 중 한 사람으로 대우받게 됨에 따라 지역 내 농정 기획·조

정자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

- 이에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에서 파견한 시군농정기획단이 해당 기능을 수행

하고 있으나나, 기존 시군지부장보다 직급이 떨어지는 차장·팀장이 업무를 담당

함에 따라 관내 농·축협 조합장 및 지자체 등과의 업무 조정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

- 이를 해결하려면 관내 농·축협 조합장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조합장협의회 대표 

조합장과 시군농정기획단(차장·팀장)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농정 현안에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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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출범 

- 농림수산식품부내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출범하여 5ㆍ10개년도 단위로 도매시장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이행점검을 통해 도매시장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야 함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 

- 현행 지자체가 행사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해야 함 

○ 현행 경매제를 유지하고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지의 조직화가 매우 미약하고 국내 다수인 소농ㆍ영세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매제를 유지해야 하고 경매의 경직성과 비효율의 문제는 정가ㆍ수의매매를 통해 

보완하도록 함 

○ 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정부 지원 확대  

- 현행 중앙 정부의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제안 배경

가. 도매시장 기본 계획 수립 

○ 국내 농산물이 10조 이상 거래되는 도매시장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미미 할 

뿐만아니라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지 않음 

- 중앙도매시장은 단순히 일정 지역 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 지역공판장, 유사도매시장 등)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광역 단위에서 유통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시장임

- 따라서 국가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중앙도매시장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도매시장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하여 개설 및 운영에 적극 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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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

을 받아 해당 도매시장에서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공영도매시장이 대도시에 위치하여 있어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권자인 소비자 편향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뤄 질 수밖에 없어 산지를 대변하는 도

매시장법인 지정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공정한 행정이 가능 할 뿐

만 아니라 농업 관련 전문성, 농업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유리한 측면이 있음

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19개소가 1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이며 농림수산식품부

가 국고 지원(보조율 30%)을 통해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임 

- 대부분 도매시장에서는 저온창고 부족, 매장저온화시스템 미비 등으로 상온 유통

시켜 상품성을 훼손 할 뿐만아니라 대형소매점 등에서 상품화를 요구해도 관련 

시설 미비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도매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노후시장 현대화의 경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행 국

고 보조비율(30%)로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서 사업추산의 문제가 발생

라.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 방안 마련 

- 경매는 출하자의 유형과 규모, 구매자의 납품 요구조건에 관계 없이 공평한 거래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경직성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함

- 출하 물량에 관계없이 반입순서에 따라 판매하고 구매능력에 관계없이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낙찰되고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판매됨

- 산지 대규모 출하자의 거래시간, 제시가격 수용 등이 불가할 뿐만아니라 대형구

매자의 정량ㆍ정품질ㆍ정가ㆍ정시 납품요구의 수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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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기조 

5

국민의 먹거리인 농식품의 안보와 

안전 체계를 확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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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적인 곡물위기에 대비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내 국가식량자급점검 분과 설치 

- 국무위원 및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식량자급률점검단 구성 

○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국회심의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 의무화

- 국회 심의 의무화 등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할당관세 적용 시 생산비 상승ㆍ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

제안 배경

○ 세계적인 이상기후,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 사상 최고 수준

- 가뭄, 홍수, 폭염 등 대형 기상이변 발생빈도는 점차 증가 추세

＊대형 기상이변 발생빈도(SERI) : ('81～'90)12.7건 → ('91～'00)19.2 → ('01～'08)24.5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중국․인도 등 거대 신흥국의 

소비 증가 등으로 세계 곡물수요는 지속 증가

- 세계 식량수급 불안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증가

＊식량가격 급등주기 단축(FAO 식량가격지수 고점) : ('98) 113 → ('08) 224 → ('11) 236

○ 우리나라는 낮은 곡물자급률로 세계 곡물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

-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곡물 소비량 

2천만톤의 3/4(식용 500, 사료용 1,000)을 수입

- 그럼에도 곡물자급률은 하락 추세이며, 주요곡물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

＊곡물자급률 : ('06) 27.7% → ('07) 27.2 → ('08) 26.2 → ('10) 26.7

＊품목별 자급률('10) : 쌀 104.6%, 밀 0.8%, 옥수수 0.8%, 콩 8.7%

○ 정부의 2020년 곡물ㆍ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정부는 지난 2011년 곡물ㆍ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매해 점검단 구성을 통

해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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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 적용 일변도의 물가정책 지속

- 정부는 그동안 농식품분야 할당관세 운용시 국내 산업피해를 고려해 국내 생산

이 거의 없거나 국내산만으로는 절대량이 부족한 사료용·유지류·주정용·식품가공 

원료용 농산물 등에 국한

- 2010년 배추파동을 계기로 신선농산물도 부족하면 예외 없이 할당관세를 적용 

＊할당관세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07~2009년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가운데 국내산과 직접 경합되는 

신선농산물은 단 한품목도 없었으나 2010년 10월 배추와 무 수입전량에 할당관세(0%)가 적용 아

후 2011년에는 그 대상이 마늘(할당관세 10%, 할당수량 2만6,467t), 건고추(10%, 8,200t), 배추(0%,

수입전량), 무(0%, 수입전량) 등으로 확대

＊올해는 상반기 마늘(10%, 3월 말 적용만료)과 건고추(10%, 1만1,185t)가, 하반기에는 건고추(12월

까지 기간연장)와 함께 양파·대파가 새로 추가

- 이상기온과 생산비 상승의 이유로 일시적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에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일변도의 물가정책으로 장기적인 농산물 수급여건을 어지

럽히고 있음.

○ 할당관세 적용 일변도의 물가정책, 농가 생산여건 최악

- 특히 최근 이상기온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해 

수입전량 할당관세 적용은 국내 시장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주목적으로 해

당 품목의 국내 생산자와 향후 수급에 심각한 부작용

　＊예컨대 양파의 경우 현행 실행관세는 135%에 달하지만 TRQ 기본세율은 50%, 여기에 할당관세

를 적용하면 최저 10%로 낮아지게 되며, TRQ를 증량하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사실상 관세장

벽은 무의미

- 그럼에도 정부는 고추·마늘·감자·참깨·대두·돼지고기 등 수급이 조금 불안한 품

목은  TRQ와 할당관세를 농산물 가격억제에 마구잡이로 끌어 쓰고 있으며, 시

장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방어장벽을 정부 스스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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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전 관리 담당 부처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식품안전 관련 정부정책을 안전관리ㆍ안전평가를 분리하여 안전관리에 대해 농

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 7개 정부부처와 20여개의 법률, 품목 및 유통단계별로 분산되어있어 식품안

전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은 사육․재배시 농약, 항생물질 및 광우병 등 질병을 근원적으로 해소

해야 달성될 수 있어, 국제기구(FAO/WHO)에서도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를 강조함

- 식품안전관리(Management)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하되, 식품안전평가

(Assessment)는 현 식약청 산하 식품안전평가원 또는 독립된 별도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안전청 신설(농림수산식품부 산하)

- 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 기준설정, 허가, 심사, 지도점검, 시험검사, 위해분석,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 기존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 농업인․소비자 교육․홍보․교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병행

제안 배경

○ 현행 식품안전 관리 업무 담당 부처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식약청)를 포함

한 7개 정부부처와 20여개의 법률, 품목 및 유통단계별로 분산되어있어 식품

안전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표1-1> 참조)

※ 크게 보면 (1)일반식품은 식약청, (2) 축산식품은 농림부로 양분되어 관리되는 체계임

- 이 때문에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과 다양화로 신속대응을 위한 부처간 공

조체계가 미흡하여 식품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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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목 및 유통단계별 식품 안전성의 분산관리 체계>

구분
1차생산(품) 2차생산(품)

유 통 소 비
재배/사육 수입 가공 수입

농산식품 농식품부 식약청 식약청/농식품부

축산식품 농식품부
농식품부
/식약청

수산식품 농식품부 식약청

※ 출처(2011 대안농정 대토론회 자료집)

- 그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와는 달리 식약청은 식품의 원재료가 나오는 사육․

재배단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임

- 식품안전은 사육․재배시 농약, 항생물질 및 광우병 등 질병을 근원적으로 해

소해야 달성될 수 있어, 국제기구(FAO/WHO)에서도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

된 관리를 강조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와 유사하게 기존식품안전담당부처가 국민

들로부터 불신을 받자 전면쇄신을 단행했으며, 농업식품부처 중심으로 개편된 

경우가 많음 ※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
- 즉, 식품안전관리(Management)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하되, 식품안전평

가(Assessment)는 현 식약청 산하 식품안전평가원 또는 독립된 별도기관에서 하

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기구(Codex)에서도 관리와 평가는 독립시키는 것을 권장함

- 기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축산, 수산은 농식품부에서 검역을 하였고, 수입농산

물의 잔류농약검출 등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하였기 때문에, 이를 농림수산식품

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 등 생산단계부터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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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축산물 인증(GAP, HACCP, 친환경)관련 제도를 개선

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생산단계 안전성을 위해 GAP‧HACCP 인증・검사비용 정부지원 제도화

- 원료생산 단계부터 안전성을 중시한 체계 중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축산농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필수도입이 필요함.

- 또한, 도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 분야 중 안전한 식품공급 등 식품안전성

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만큼 소비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함.

- HACCP 인증 모든 단계 적용토록 강화, 구별표시제도 도입

- 여러 단계를 거치는 축산물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모든 단계에 적용하도록 강화 

- 단계별표시제도 도입(사료,농장,도축장,육가공,포장,운반,판매장)

○ 친환경 인증 관련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표준가격제도 도입 및 

친환경 농업활성화

- 친환경인증 민간위탁기관이 70여 군데이며, 돼지1두당 인증비용의 최고가는 5천원, 최저가는 

100원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농축산물, 재포장별로 천차만별임)

- 친환경 농산물‧축산물 직불금에 대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함

제안 배경

○ 원료생산 단계부터 안전성을 중시한 체계 중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축

산농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필수도입이 필요함

- 축산물 HACCP은 도축단계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어 제조, 가공, 판매단계 적용

율은 매우 낮음. 축사 HACCP인증은 전체의 10%, GAP 인증농가는 전체의 

3.9%에 불과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미흡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국민의식 

조사를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농식품부 ‘10.5월조사)

• 농축수산물 구매시 안전성 우려 : 걱정된다(84.9%)

• 농축산물 구매시 중요요인 : 안전성 40.5%, 신선도 35.2%, 맛 11.0%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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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 분야로 ‘안전한 식품 공급’(23.1%),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15.7%)을 지적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국민의 83%가 일본지진관련 방사성 물질의 확산 우려

- 다양한 식품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함

<도시민이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분야>

※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 HACCP인증관련 농가부담은 막대한 컨설팅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고 인증

비용 및 HACCP직원 출장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2중 3중구조임, GAP인

증 또한 토양, 수질, 오염가능성 등 자체분석에 대한 비용과 인증비용으로 농

가에서 부담이 있음 

- 현재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물리적 부담이라는 주장이 있음

- 하지만, 인증을 받기위한 다양한 시설확충, 기반조성 자금 및 컨설팅 비용, 인

증비용 등 2중 3중 구조의 농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증비용은 국가차원에서 

보조를 하여, HACCP, GAP인증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을 이루어야 함

○ HACCP 인증은 모든단계에 적용하도록 강화(구별표시제 도입)

- HACCP적용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HACCP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단계

만 적용 시 완전한 HACCP적용제품으로 보기 어려움(사료,농장,도축장,육가공,

포장,운반,판매장)

- 여러 단계를 거치는 축산물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모든단계에 적용하도록 강화 

또는 구별표시제도 도입(사료, 농장,도축장,육가공,포장,운반,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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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단계의 일관 HACCP적용을 통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 가능

농장생산량 도축업 가공.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현행 18.5%
미적용
81.5% ➡ 의무(100%) ➡ 자율

(77%)
미적용
(23%) ➡ 자율

(0.6%)
미적용
(99.4%)

일관
HACCP적용

(100%) ➡ 의무(100%) ➡ HACCP적용
(100%) ➡ HACCP적용

(100%)

○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 직불금 확대

-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는 2011년 3조 9,678억원, 2014년 4조 8,622억원으

로 추정되며, 전체 농산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11%내외

에서 2020년 기준 19%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상승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기술

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석유를 포함한 자원고갈 시대에 대비

하여 지금과 같은 석유 의존형 고투입 농업을 지양하고, 지역 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근본목적이므로, 친환

경농업은 적극 권장 되야 하며, 친환경직접지불금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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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보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식품보조 지원 근거 마련

- 미국의 푸드스탬프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제도와 

별도로 취약계층을 위한 신선식품구매전용 카드 제도를 도입·시행

- 쌀 등 과잉농산물 에 대해 경로당, 고아원,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할인쿠

폰 제도 도입

제안 배경

○ 미국의 푸드스탬프 제도(Food Stamp Program)

- 저소득가구에게 ‘가족이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구입권(Food Stamp

Coupon)'이나 전자지불카드를 제공하여 식료품 소매점에서 식품을 구입하게 함

으로써 저소득층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미국 

내 잉여농산물의 처분 및 자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달성하고 있음

○ 국내 영세민의 식생활 실태 조사 결과 <표 1>참조

- 가구유형별로는 노인가구가 22.2%의 비중을 점하며, 가구원수별로는 2인가구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 분포는 70대가 가장 많아 35.4%이며, 다음으로 

60대 19.3%, 40대 17.0% 순서임.

- 조사 대상 가구가 식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계비 부족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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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조사가구가 식생활에서 당면한 어려움>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107가구)

차상위계층가구
(105가구)

계

가계비 부족 76.6 88.6 82.5
주부취업등 조리자없음 8.4 6.7 7.5
거동불편등 취사어려움 10.3 1.9 6.1

기타 4.7 2.9 3.8

※ 출처 : (조사)농촌경제연구원, 현대리서치 연구소 공동 담당(표본 총 212가구, 2003)

-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95.3%에 달하는 대부분의 가구는 식품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불안정성의 원인은 식품구매력에 부족에 기인

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식품보조 지원 근거 부실

- 위와 같이 취약계층의 가장 큰 가계비 비중은 식생활 유지이나 기존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은 생계급여 만이 지원이 되어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와 영양상태 유지

가 어려운 상태  

- 위와 같이 취약계층의 가장 큰 가계비 비중은 식생활 유지이나 기존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은 생계급여 만이 지원이 되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와 영

양상태 유지가 어려운 상태  

○ 푸드스탬프 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 효과 기여 필요

- 최근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따라 급식 등 식료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 

회원국 중앙정부가 자국 농산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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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기조 

6

농촌 복지 문제 해결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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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

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이 필요함.

-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가칭 ‘대통령 직속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 위원

회’로 격상시킴으로써 다수 부처에 분산된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도 해소함.

○ 개별 농어촌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발굴하여 확산 

-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지역발전의 목표에 부합하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 예) 신안군 지자체 직영 공영버스 운영, 화

천군 기숙형 학원인 화천학습관 운영, 진안군 마령면의 공동체박물관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독려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도입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강제 또는 의무 이행사항이 아닌 권고에 가깝게 규정되있

기에 지자체의 기준 이행 독려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함.

- 개선정도가 우수하거나 혁신적 복지서비스 도입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

고 관계 공무원을 표창함. 예) 지자체별로 1등 2억원, 2등(2개지역) 1억원, 3

등(3개지역) 5천만원 등 포상금을 지급

제안 배경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른 목표 달성도의 기준 항목 목표치가 밑돌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등 8대 공공서비스 부문

에 걸쳐 31개 항목으로 구성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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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개 세부 기준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달성 정도를 점검하였음.(2011)

* 농어촌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기준 목표치인 71%를 달성 하였지만, 140개 농어촌 

시·군 가운데 동 기준을 달성한 곳은 46개 시군에 불과함. 또한 농어촌 학생들의 방

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기준 목표치 70%를 초과하였지만, 22개 농어촌 시·군은 기준 

목표치를 밑돌고 있음.

- 43개 세부 기준 중에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7개로 16.2%에 불과함.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및 종합 이행지수>

지역 주거 교육 보건의료 응급 문화 종합지수
시·군 -1.33 -6.27 -62.27 -2.40 -3.74 -12.64
농어촌 -1.07 -6.33 -62.30 -2.467 -3.69 -12.5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 이행지수가 ‘0 이상’이어야 해당 기준을 달성한 것임.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준의 목표 달성이 저조함.

-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이 미설치된 시·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

설에서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마을별로 월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의 기준은 목

표 달성률이 0.2%에 불과해 2014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움.

- ‘농어촌 학교의 적정규모 학교로의 육성’ 기준 역시 6.7%의 낮은 달성률로 일방

적인 통폐합보다는 적합한 규모와 형태로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생활도로 중 일부 위험구간에라도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된 비율이 18.9%에 불과함.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활성화 미흡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에 의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연도별 시행계획 확정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음.

- 실무위원회도 활성화되지 못해 부처별 중복사업 사전 조정 및 필요한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집중 검토가 부족함.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해 관련부처와의 실질적인 업

무 협의 및 총괄조정에 한계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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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 사회안정망 구축하여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인재해공제제도 개선에 따른 ‘농작업재해보험제도’를 추진함.

- 농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작업 재해보험제도를 추진함

- 강제가입 형태로 모든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시행함

- 우선 사망 또는 장해 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어촌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 농업인의 실제소득 계산방식에 있어 ‘농축산물 표준소득표’는 중상위 기술 수

준의 선도농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영세농가에 적용할때는 표준소득

액의 일정비율 만큼 감액하여 적용 함

-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

액 산정 시에 소득환산율을 낮추거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180%수준으로 

상향 조정 함

 ○ 주요 부문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 

  - 교통 부문(완전 무상 버스) 도입, 주거 부문 (산간 오지 및 도시지역 등에 대  

  한 난방유를 면세유로 공급, 저소득층 노후 주택 계량 사업 확대), 교육 부문  

  (농어촌 특별 전형 농업인으로 한정, 지역화ㆍ다양화ㆍ특성화에 의한 농어촌  

  학교 육성), 보건ㆍ의료 부문(오지 마을에 대한 순회 방문 서비스 확대, 산부  

  인과 분만실 공동 이용 방안 마련 등)      

○ 65세 이상 영세 고령농에 대해 농업인특별보조 제도 도입  

- 실경작 1.5ha 미만 혹은 가구별 1인당 소득이 1,500만원 미만 대상

- 20년 경력이상 매달 30만원, 30년 경력이상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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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농업인재해공제제도의 낮은 가입률과 부족한 보장수준

-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공제료의 50%를 정부

가 보조하고 있음.

- 2006년에는 2,500만원이던 사망위로금을 2007년에는 3,5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08년 기준으로 농업경제인구 1,670천명 중 771천명(46.2%)이 가입함.

<농업인재해공제제도의 문제점>

구분 보상금액이 적다 절차가 까다롭다 처리기간이 길다 기타 불만없다 합계

빈도

(%)

117

(38.0)

38

(12.3)

11

(3.6)

64

(20.8)

78

(25.3)

308

(100)

※ 한국소비자원 설문지표(2009) / 단위 명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한적인 가입 범위

-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야 하므로 전체 농업인 중 극소수만 산재보험에 가입가능

* 농업분야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4,193개소, 피보험 근로자 수는 37,736명으로 전체 

산재보험 사업장의 0.26%, 가입자의 0.28% 수준에 불과함.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일부 

농업법인은 가입을 기피함.

* 농업법인은 5,520개(07기준)이나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은 이보다 2,000여개 적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서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가 일괄적으로 지급됨.

* 만약 최저생계비(143만9413원) 이하 4인 가구라면 매달 118만8496원의 현금 급여 외에 

학교 수업료와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음.

- 2010년 12월 기준 수급자 규모는 154만9000명, 87만8000가구. 2000년 기초생활보

장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인구의 3% 선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빈곤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저생계비보다 1만 원만 

더 벌어도, 헤어진 가족이 있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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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민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판정 등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임.

- 도시와 농어촌간 수급자 선정비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어 선정되지 못하고 있음.

<국민기초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수급가구 선정 비율>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선정됨 21.7 50.9 46.8

선정되지않음 78.3 49.1 53.2

※ 통계청 / 단위 %, 사례수

○ 고령화, 영세화로 인한 극빈층 증대

- 농업의 경쟁력과 농촌의 삶의질 저하로 농업종사자가 고령화, 영세화되어 극빈층 증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

중은 20.9%에 이르며 36개 군의 경우 30% 이상임.

- 농가 소득계층 5분위 배율 : 1분위-5분위 간 격차 (‘00) 7.6배 → (’10) 11.7배

＊2011년 통계청 결과, 축산농가(4,639만원)·특작농가(4,163만원)·화훼농가(3,587만원)는 평균 

농소득을 넘었지만, 비교적 고령 농가들이 몰려 있는 벼농사와 밭농사의 평균 농가소득

은 각각 2,331만원과 2,002만원에 불과

○ 농촌 고령농 소득보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위치

- 농가소득 1,000만원 미만 농가는 ‘03(59％) → ’07(62.1％)로 증대

-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월평균 소득은 42만2,000원, 월평균 생활비는 32만8,000원

에 불과해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에 큰 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 도시와의 접근성과 농촌복지 열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비 지

원, 무상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 식사배달 등 복지서비스에서 소외

＊고령화로 인한 농외소득의 어려움, 열악한 복지여건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영위가 어려

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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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기조 

7

농업 민간 분야를 활성화하여 

농업의 자생력을 높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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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민단체 활성화를 통한 농업 민간 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를 구축하여 5년 단위 농정을 협의

- 집권 1년차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정부 1년차까지 집행하고 그와 동

시에 향후 5낸 예산ㆍ계획을 협의 수립

- 위원은 종합ㆍ품목 농민단체,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협치 농정 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 농어업회의소는 농업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5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 연구

- 농어업회의소는 농민 교육을 직접 수행    

- 아울러,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대 정부 요구안을 만들어 농어민대표로 협상하

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냄 

- 2013년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

- 2015년 조합장 동시선거 시기 농어업회의소 대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함으로

써 전국 156개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  2017년까지 농어업회의소 안정적 운영 체계 정착

○ 시민사회농민단체 지원을 위한 독립재단을 범 정부 차원에서 설립해야 함

- 독립재단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각 부처의 특수한 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지

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독립재단은 정부에서 대표자를 임명하고 감독권

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독자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 

- 시민사회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대국민적으

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농민단체에 대해 사업비 외(운영지원 가

능)의 지출을 가능케 하는 포괄적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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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가. 농업발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농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입안자의 성향에 따라 매번 변

경되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 함

-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시군유통회사는 큰 빛을 보지 못

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 성과주의형 농어업 정책으로 인해 현장 농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임 

- 농업 강대국인 미국은 농업법(FARM BILL)을 통해 유럽은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자국의 농정을 5년, 7년 단위를 점검하고 중장기 농업발전 모델을 제시 함 

○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홍보 및 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

라 사회적 합치 가능성도 낮아 짐  

-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사회적갈등으로 인해 낭비된 사회

적비용이 약 300조원에 달한다고 함

-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농업회의소를 통해 민ㆍ관 합동으로 주요 정

책에 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정부가 대표 시민노동사

회단체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 양산을 방지하고 있음  

나. 농업회의소 구축의 필요성 

○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정책파트너로서 농업

인 대의기구 설립의 당위성은 높아짐

- 자유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실은 지방정부 및 민간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새로운 기구의 설립에 따른 기존 조직의 거부감이 있으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을 위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민간의 주도성과 정부지원을 

양립하는 원칙하에 모범 운영 사례 발굴

- 구시대적 자리다툼 등은 상향식 추진과정, 대의기구로서 민주성을 갖출 경우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시범사업이 이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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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민단체 재정 지원의 필요성 

○ 정부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더라도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주체

(특히 시민사회농민단체)가 역량이 부족(대안제시, 비판 및 견제)할 경우 관

주도의 정책 추진이 이뤄 질 수 밖에 없음

-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의 재정은 사회 기부금과 회원 회비로 충당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 기부금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농민단체는 회원

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회비 모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리고 미국, 네덜란드 등 외국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 재정 의존도도 평균 4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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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교육지원법 제정

- (가칭)‘국민농업교육협회’ 설립

- 대 국민 농업인식 바로잡기 교육

- 대 농업계 농업교육정책 협의 

- 농업교육정책협의 의결사항에 대한 강제성 부여

○ 농민단체 교육센터 지원 방안 강구 

- 농어민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ㆍ시설․장비 등 지원

제안 배경

가. 농업교육법 지원의 필요성

○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젊은 인력의 농업계유

입은 개선되기 어려움  

- 농업경영환경과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사회

적 편견과 오해는 70년대 수준으로 대물림되고 있음

-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

하고 전달방법에도 한계가 있음

○ 관주도적 농업교육의 일방적 운영

- 현재 농업교육정책의 큰 틀은 농식품부의 정책적 이유와 소수 정책입안권자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로 농업인의 요구에 우선하기 보다는 정책목표에 우선한 하향식 교육방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촌현장 일선의 혼란과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내 농어촌교육심의회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

- 일선의 농업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체계적 교육개발 역량과 전

문인력 부족(농업인교육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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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경제교육협회

○ 설립허가 : 기획재정부

○ 주요이사 : 정부, 공공기관, 금융협회 등 27개 기관

○ 지원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 역할 :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경제교육의 기본 개념 재정립, 경제교육 인프라 

개발 및 구축,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

사양성, 초중고교 맞춤형 교재편찬

미국의 Agriculture in the Classroom

국가 정책 및 입법권자들이 비농업 출신이 늘어나고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

이 초래되면서 생산 중심의 식량 및 농업정책에서 소비 중심정책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가의 식량 수급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인식

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농업, 환경, 식품 관련 인식개선 정책 수행.

주요 내용은 각 주의 농업교육을 지역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 교사교

육 및 교재 배분, 지역 내 교사들이 농업 내용을 교과에 접목, 지역농민과의 연계를 

통한 농업체험, 농업교육 수행 교사 인센티브 지급 등.

나. 농민단체 교육센터 지원을 통한 전문 경영인력 양성의 필요성 

○ 동시다발 FTA 추진과 DDA 협상 진행 등 농업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교

육을 통한 전문 경영 인력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업 실현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특히, 가장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가 농업인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자구적인 노력

을 강구한다면 이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차원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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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수산식품분야 전문 공익방송 편성ㆍ운영

해야 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림수산식품 분야 공익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운영 

- 공익채널 분야에서 농림수산 분야 추가ㆍ신설 

-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컨텐츠 제작 및 구매 지원금 지원

- 농업분야 대국민 홍보 및 귀농ㆍ귀촌,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활용

제안 배경

○ 농림수산업 분야의 가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 세계적인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의 흐름 속에서 농업·농촌을 지속·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생산자와 정책당국뿐 아니라 식품산업·소비자·납세자 등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관련분야의 협력이 필요

- 그러나 농업ㆍ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4% 이상이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식품안전, 농산물 가격 등에 관심이 높을 뿐,

농촌의 사회복지, 소득안정 등의 실태와 정부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공감대

가 줄고 있음.

※ 참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귀농ㆍ귀촌 수요에 대한 정보 전달체계 부족

- 정부의 귀농ㆍ귀촌 정책과 도시민의 수요 확산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증가 추

세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12년 5월 농식품부 여론조사 결과, 귀농·귀촌 희망자 4,919명 중 78.8%가 귀농

ㆍ귀촌 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함. 이에 비해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참여의사는   

96.5%에 달해 귀농·귀촌 희망자 대부분이 교육과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급격한 산업화로 인스턴트 식품 소비의 증대와 청소년 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의 식생활 교육, 농ㆍ산촌 가치의 전달을 

통한 청소년 정서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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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정부부처의 경우, 공익적 방송에 대한 직간접적 예산 지원을 통해 대국민 

교육ㆍ홍보 확산

- KTV(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국군방송(국방부 국방홍보원), 국회방송(국

회사무처), YTN 사이언스(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등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소유 혹은 지분 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전문 케이블 방송이 설립ㆍ운영 중

-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언스TV 활용 사례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의 접근성 제고 및 친근감 유도로 과학의 대중화·생활화 기여를 위해 연간 

최대 40억원 지원(과학영상분야 컨텐츠 제작 및 구매 지원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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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기조 

8

도ㆍ농간 동반성장을 위해 

정치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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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 선거구 조정과 직능별 비료대표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선공약 요구사항

○ 지역 선거구 획정 수에 대한 도농간 상하한선 도입  

- 특광역시 등 도시지역 1개 행정구역 당 최대 2개선거구, 농촌지역 1개 선거

구 당 3개 행정구역 이상 통폐합 금지

○ 비례대표 과반 이상, 장애인, 여성, 농어업인 등 소외 계층 대표 공천

제안 배경

○ 13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 가속화

- 현행 선거구 획정은 지역별 인구 수를 중심으로 한 등가성에 의해 선거구가 조

정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지속적으로 통폐합되어 왔음.

-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2개 지역이 통폐합되어 18대 때, 25명이었던 농어촌 지

역구 의원의 수는 23명으로 줄어듦.

-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많게는 4개의 시군이 통폐합된 곳은 전국 6개 선거구임.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영양군영덕군

봉화군울진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6개 선거구

- 반면, 특광역시는 1개 행정지역을 갑을병 3개의 선거구로 나뉘는 등의 어폐가 있음.

＊서울 노원, 서울 송파, 대구 달서 등 전국 3개 선거구

○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SOC 부족과 복지 등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

정 필요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 복지격차 해소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 필요

○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에도 비례대표 공천에 농업계 인사는 배제

- 계속된 농어촌선거구 통폐합에도 정당들은 농업계 인사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거나 

비례대표도 당선권과 거리가 먼 후순위에 배치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켜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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